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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경제연구원 장근호, 최기산, 서재용, 이형석, 김진영, 김용수 

 

KEY TAKEAWAYS  

 

□1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산업 역동성을 높이고 혁신 확산을 견인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의 성장과 고용을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2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은 기업 수99.9%와 고용80.4%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양적으로 우리 경제의 토대

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높은 비중과 함께, 성장잠재력 둔화·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

제를 감안하면,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나아가 디지털·탈

탄소 전환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은 선

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 부문의 혁신·성장은 물가안정금

융안정과도 맞물려 있어,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점검·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3   그러나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기에는 생산성과 역

동성 측면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2%로 

OECD 평균55%에 크게 못 미치며, 자본생산성도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인다. 중소→중

견기업 성장 정체, 진입·퇴출률 하락, 한계기업 비중의 지속적 증가’12년 12.6%→‘24년 18.0%는 

우리 중소기업 부문이 아직 경제 전체 성장잠재력을 떠받치는 ‘질적 핵심 축’으로 기능

하기에는 부족함을 시사한다. 
 

□4   중소기업의 성장·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정책 지원은 현실적으로 필수적

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미흡한 점도 발견된다. 매출과 고

용 확대, 폐업확률 감소 등 외형적 성장과 단기적 생존 안정 측면에서는 분명한 성과

가 확인된다. 그러나 생산성·수익성 개선, 설비투자 확대 등 중장기 성장기반 확충으로

까지는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계기업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정상기업의 성

과를 저해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할 수 있고, 정책금융 의존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구축crowding-out하는 경향도 보인다. 
 

□5   이러한 성과상의 한계는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설계·운영 과정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로 인해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창업–성장–퇴출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기능이 충분히 발휘

되지 못하고 있다. 
 

   ① (규모의존적 지원) 현행 지원 기준은 생산성과의 연관성이 낮은 매출액 규모 지표에 

주로 의존해, 선별보다는 보편지원에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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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피터팬 증후군) 중소기업 자격요건이 정부의 지원·규제 대상 기업을 가르는 ‘문턱’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성장 회피를 유발하여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

다리를 약화시키고 있다. 
 

   ③ (퇴출관련 제도 미흡)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가 미비해 부실기업의 적시 

퇴출이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④ (사업중복 및 정책분산) 부처기관별 유사 지원사업이 중복되고, 정책 수립집행전달 

체계가 분산되어 정책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6  본 보고서는 모형분석을 통해, 지원 예산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 총생산을 약 0.4~0.7% 높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① (매출→업력 기준 전환)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업력으로 전환하면 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지원 자금이 재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피터팬 증후군 완화 효과0.06%도 포함된다. 
 

   ② (구조조정 효율화) 구조조정 비용을 낮추어 전반적인 구조조정 효율성을 미국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면, 총생산이 0.23% 증가하고, 한계기업 비중은 0.23%p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향후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지원사업 수나 예산 규모 등 지원의 ‘양’을 늘리기에 앞서, 

대상 선별 및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될 필요가 있다.  
 

   ① (선별기준 정교화 및 민간 역량 활용) 매출자산 등 규모 중심 기준에 치우치기보다

는 생산성혁신역량 등을 핵심 선별 기준으로 삼고, 민간의 심사투자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 (성장친화적 제도 설계)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지 않는 업력 등 보완 지표를 병행

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성과연계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③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 마련) ‘부실 조기 식별-자율조정-질서 있는 퇴

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구조조정 체계를 정비해, 회생 가능 기업은 신속히 정상화

하고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적시에 정리되도록 해야 한다. 
 

   ④ (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중복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

책기관정책수단을 아우르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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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배경 및 연구목적 
 

1. 중소기업은 기업 수와 고용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

루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1 은 8,298,915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1,912만 명을 고용하여 전체 고용의 80.4%를 담당한다. 중소기업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2 을 제외하더라도, 중소기업은 여전히 전체 기업의 97.3%, 

고용의 6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생산·부가가치 측면에서도 비중이 30~40%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1.1~1.2). 지역별 고용분포를 보면, 중견·대기업 종사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중소기업 종사자는 비수도권에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간 연계성이 훨씬 더 높다(그림 1.3).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 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이 높다.  

[그림 1.1] 기업수 및 고용 비중1) [그림 1.2] 매출1)
생산부가가치2) 비중 [그림 1.3] 지역별 고용분포1) 

 

 

 
 주: 1) 중소기업기본통계, 2023년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주: 1) 2023년 기준 

2) 제조업(10인 이상), 2022년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데이터처 

주: 1) 2022년 기준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 중소기업은 단순히 규모가 작은 기업 집단이 아니라, 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혁신 

확산을 견인하며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의 성장과 

고용을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 첫째, 중소기업은 창업성장퇴출의 순환 과정을 통해 자원이 더 생산적인 부문으

로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Aghion & Howitt, 1992; Haltiwanger et al., 2013). 

■ 둘째, 중소기업은 산업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신기술을 실험흡수확산하는 

혁신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3(Acs & Audretsch, 1990). OECD(2015)는 혁

                                       
1 본고에서 ‘중소기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법적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다만 분석 목적에 따라 

종사자 수 기준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이 경우 국내 통계는 종사자 300인 미만, 국제 비교 시에는 OECD 기

준에 맞추어 종사자 250인 미만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BOX 2에 서술하였다. 
2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제조업 등) 또는 5명 미만(서비스업 등) 기업을 의미한다. 
3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테슬라, 스포티파이 등 벤처·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

력을 창출하고 있다(BOX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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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일부 선도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후발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흡수 능

력이 전체 생산성 향상의 핵심임을 강조한 바 있다. 

■ 셋째,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다

각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과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Beck et al., 2005; OECD, 

2019). 
 

3. 이러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여건을 감안하면 더욱 두

드러진다. 
 

■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미 감소 국면에 진입하였다4 . 급격

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공급 기반을 약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확대하며, 잠재성장

률을 제약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그림 1.4~1.6).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

어뜨리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중구조가 고착될 경우 성장잠재력

이 약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위험이 크다. 

■ 이러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구조적 문제를 완

화하는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는 경제 전체의 생산

성과 잠재성장률 제고로 직결되며,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 성장은 산업 생태계 활

성화와 지역 일자리 확대를 통해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 성

장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 제고는 가계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

고 주거 환경을 안정시켜, 저출생 문제 완화와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그림 1.7). 

 

인구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재정 부담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4] 생산가능인구 및 고령화율1) [그림 1.5] 잠재성장률 전망1) [그림 1.6]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1) 

 

  
 

주: 1) 2023년 장래인구추계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 1) 기본(business-as-usual)  

시나리오 기준 

자료: OECD(2025) 

주: 1) 기준 시나리오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2025.9)  

 

 

                                       
4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2023년)에 따르면 15-64세 인구는 2019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

하여 2065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1,864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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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은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림 1.7] 중소기업 성장과 구조개선 

 
 

 

 

4. 우리 경제 내부의 구조적 요인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과 인

공지능AI 혁신, 탈탄소 전환, 인구·가치관 변화에 따른 일·가정 양립 요구 확대 등 이른

바 ‘글로벌 메가 트렌드’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요구하는 중요한 배경이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 자동화·스마트공장 도입, 인력 재교육과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설비 교체와 공정 개선, ESG 경영 도입 등은 모두 상당한 초기 

비용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이러한 전환 비용을 감

당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더불어 근로시간 유연화, 육아휴직·돌봄휴가 보장 등 

일·가정 양립 제도와 다양한 복지·보상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 역량이 요구된다. 이러한 메가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개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성장과 스케일업scale-up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구조개선을 위한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5. 이러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 부문의 성장과 혁신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도 중

요한 함의를 가진다. Lee et al.(2025)는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하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 실질 균형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해 왔음을 보였다. 잠재력·생산

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결과 경제 전체의 

성장 활력이 높아지면, 물가 및 거시경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운용 

여지도 확대될 수 있다5 . 아울러 중소기업 부문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부실기업 비

중이 축소될수록 금융시스템 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부실 위

험이 낮아져 금융안정 기반이 한층 더 견고해질 수 있다. 

 

                                       
5 성장잠재력 제고는 자연이자율 상승을 통해 명목금리 하한 제약을 완화하여 통화정책이 경기 상황에 맞춰 금

리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Holston et al.(2017)은 주요 선진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중앙은행의 통

화정책 운용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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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렇듯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양적 비중과 역할 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시장에 맡

겨두기만 해서는 성장과 혁신 잠재력이 온전히 발현되기 어렵다. 자금지원, 제도·규제 

환경 개선, 구조조정 지원 등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중소기업은 

규모의 한계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렵다. 특히 

창업 초기기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6 은 담보 및 신용 부족, 투자회수의 불확실성 등

으로 자금조달에 큰 제약을 받는다. 최근 각종 실태조사에서도 많은 중소기업이 ‘필

요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7 (그림 1.8). 이러한 상

황에서 정부의 정책자금, 신용보증, 기술금융 등은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OECD, 2017; Caselli et al., 

2019). 한편 제도·규제 환경의 개선과 구조조정 지원은 기업의 진입과 성장, 혁신을 

촉진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Caballero et 

al., 2008; World Bank, 2015; OECD, 2019).  

 

7.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설계·운영 방식에 따라 상당한 부작용과 비효율을 동

반할 수 있다. 단기 생존 유지에 치우친 지원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시장 잔존을 

유도해 ‘한계기업zombie firms’을 늘리고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Brown & Dinç, 

2011; Chang et al., 2021). 매출액 등 단순 규모 기준 위주의 지원은 ‘기준선’을 넘

기 직전에 성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할 소지도 있다. 한편 과

도한 정책금융 의존은 장기적으로 민간금융의 선별·위험관리 기능을 약화하고 대체 

금융수단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Jones & Kim, 2014; OECD, 2017; 그림 1.9)8. 

따라서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의 ‘마중물’ 역할로 설계되어야하며, 민간의 신규투자를 

촉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시장 기반 생태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Cerqua & 

Pellegrini, 2014).  

   

                                       
6  혁신형 중소기업(Innovative SMEs)은 일반적으로 제품·공정·경영 등 분야에서 뚜렷한 혁신성과를 거둔 기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 기업(메인비즈) 중 1개 이상 인증

을 받은 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며, 2023년 현재 6만 7천여 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0.8% 수준이다. 
7  「창업기업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창업자의 50.3%가 ‘자금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ICT 

중소기업 실태조사」(2024)에서도 ICT 중소기업의 62.9%가 동일한 응답을 보였다. 이동원 외(2024)에 따르면, 

외부 및 내부 자금부족을 혁신 저해 요인으로 인식하는 기업의 비중이 2007년 이후 저업력 중소기업에서 꾸 

준히 상승하고 있다.  
8 이외에도, 정부의 금융지원이 부실 위험이 높은 기업에 이루어질 경우 총신용을 늘리기 보다는 신용위험을 정

부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Mankiw, 1986; Gale, 1991; Lucas, 2016). 이러한 효과는 특히 민간 신용

공급이 금리에 비탄력적인 시장, 즉 금리 인하나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출공급이 늘지 않는 시장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금융시장 경쟁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경쟁을 통해 효율적 차주를 선별하는 기능이 약화되

면서, 신용위험이 정부로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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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장에는 자금지원이 필요하나 과도한 경우 시장왜곡을 초래한다. 

[그림 1.8] 저업력1)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저해요인 

응답비중 

[그림 1.9] 지나친 정책금융 의존에 따른 시장왜곡 

 
 

 
 

주: 1) 업력 하위 20% 기업 

자료: 기업혁신조사, 이동원 외(2024)  

자료: 자체 조사 

 

8. 따라서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 못지않게 ‘어떤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

가’가 핵심 과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

업 지원제도가  

① 유망 중소기업을 적절히 선별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② 창업–성장–퇴출의 원활한 순환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③ 나아가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종

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부문의 발전 과정과 구

조적 한계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현행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매출·

고용·생산성·투자 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한다. 4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

과를 토대로 현행 지원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네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5장에서는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해 대안적 제도 도입 시 총생산·임금 등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제

도의 보완·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적절한 정부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은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 제고로 연결된다. 

[그림 1.10] 성장과 혁신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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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부문의 현황 
 

9.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꾸준

히 확대해왔다. 고용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 증가분의 대부분을 책임져왔으

며, 실질부가가치 성장 기여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0년대에는 대기업을 상회하

는 수준에 이르렀다(그림 2.1~2.2).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고용·생

산·부가가치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비중을 보인다(그림 2.3). 

 

우리나라 고용 및 부가가치 성장에서 중소기업 기여가 점차 확대 

[그림 2.1] 고용 증가 기여도1),2) [그림 2.2] 실질부가가치 성장기여도1),2) [그림 2.3] 주요국 중소기업1) 경제비중2) 

 

  
 주: 1) 광공업 종사자수 증감의  

연평균 기여도 

2) 중소기업은 종사자수 10~299인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 조사 

주: 1) 명목금액을 생산자물가로  

실질화, 연평균기여도 

2) 중소기업은 종사자수 10~299인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주: 1) 종사자수 250인 미만 

2) 제조업, 2022년 기준 

자료: OECD 

 

10. 2000년대 이후 벤처산업의 성장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따라, 혁신 

측면에서의 중소기업 역할도 크게 강화되었다. 벤처기업 수와 투자 규모는 1999~2023 

년 동안 각각 4,934개에서 36,959개, 0.6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급증했다(그림 2.4). 

또한 연매출 1천억 원 이상 벤처기업(‘벤처천억기업’)의 수는 2004년 68개에서 2023

년 908개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유니콘기업’)의 수는 2014년 1개에서 

2022년 22개로 급격히 늘어났다(그림 2.5).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 역시 2023년 기준 각각 8조 원, 12.6조 원으로 2001년에 비해 4배, 8배 이상 확

대되었다(그림 2.6). 이러한 흐름에서 보이듯이, 중소기업은 단순한 하청·보완적 역

할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과 혁신의 공급자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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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벤처기업수 및 벤처투자가 빠르게 증대 연구개발 규모가 크게 확대 

[그림 2.4] 벤처기업수 및 투자금액 [그림 2.5] 벤처천억기업1) 및 유니콘기업2) [그림 2.6] 연구개발비 추이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캐피탈협회 주: 1) 연매출 천억원 이상 벤처기업 
2)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주: 1)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제외 수치 
자료: 연구개발활동조사 

 

11.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혁신의 핵

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12. 먼저,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여전히 크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제

조업)은 대기업의 약 32% 수준으로, 2011~2020년 기준 OECD 평균인 55%를 크게 밑

돈다(그림 2.7). 2000~2023년 중 중소기업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2.1%로 대기업

(3.3%)을 하회하고 있어,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그림 2.8). 자본생산성9  또

한 2016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9). ITIF(2025)는 이러한 구조를 “이

중 속도 경제two-speed economy”로 규정하며, 상위 부문(대기업)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유

지하는 반면, 하위 부문(중소기업)은 생산성 및 임금이 정체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고 격차도 확대 자본생산성도 하락세 

[그림 2.7]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1)  

노동생산성2) 
[그림 2.8] 제조업 노동생산성1) 추이 [그림 2.9] 중소기업 자본생산성1),2) 

   
 

주: 1) 종사자수 250인 미만  

2) 실질부가가치/종사자수,  

제조업, 2011-20년 평균   

자료: OECD 

주: 1) 실질부가가치/종사자수, 중소기업 
은 종사자수 300인 미만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주: 1) 부가가치/경영자본 
2) 소상공인 제외  

자료: NICE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산출 

                                       
9 부가가치를 채권, 주식 등을 제외한 경영활동에 직접 사용된 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자본생산성의 대용변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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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개별 기업은 여전히 영세하며 

근로 여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기업 규모 분포를 보면,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규모 

중소기업이 2023년 기준 전체 기업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위에 소수 대기

업이 있고 그 아래 중견·중소기업이 넓게 분포하는 ‘피라미드형’ 구조라기보다는 하단

부가 과도하게 두꺼운 ‘옷걸이형’에 가깝다(그림 2.10).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23년 기준 약 4억 원으로 대·중견기업의 0.1% 수준에 불과하며, 영업이익률도 3% 

대에 그쳐 대·중견기업에 비해 크게 낮다(그림 2.11).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육아휴직 사용가능 비율 등 근로 여건에서도 격차가 커 청년

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10 (그림 2.12). 이같은 영세한 구조와 열악한 근로

조건은 우수 인력 유입을 제약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영세한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 대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낮음 임금 등 근로조건도 열악 

[그림 2.10] 기업 규모별 분포1) [그림 2.11] 영업이익률1) [그림 2.12] 임금1), 육아휴직2) 

 

 
 

 
 

주: 1) 2023년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주: 1)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1) 2023년 기준, 월평균 

2)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은 종사자 

수 300인 미만 

자료: 국가데이터처, 고용노동부 

 

14.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다리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비율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반면, 중견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오는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중소기업에

서 중견기업으로 새로 진입하는 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약 0.2% 수준에 머물고 

있다(표 2.1). 반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 수는 2017년 197개에서 2023년 

574개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2.13).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이 이후 스케

일업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규모를 줄이거나 중소기업 범위 내에 머무르려는 이러

한 현상은 ‘성장 회피’ 또는 ‘피터팬 증후군’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10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업체당 매출액 비율(2022년 기준, 제조업)을 보면, 독일(0.52%), 영국(0.58%), 이탈

리아(0.50%) 등 주요국이 우리나라(0.1%)에 비해 높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임금 수준(2022년 기준, 제조업)

에서도 독일(60.1%), 프랑스(74.3%), 이탈리아(69.9%) 등이 우리나라를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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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으로의 이동은 정체된 데 반해, 중견→중소로의 회귀는 증가 

[표 2.1] 중견기업 신규진입 비율 

(단위: 개, %)    
[그림 2.13] 중견→중소 회귀한 기업수 

 

 중견기업 

  신규진입(A) 
전체 중소기업1)(B) 비율(A/B) 

2019 728 357,772 0.20 

2020 1,009 361,790 0.28 

2021 654 378,498 0.17 

2022 528 386,008 0.14 

2023 1,036 392,054 0.26 

 

주:１) 소상공인 제외 

자료: 중견기업 기본통계, 중소기업 기본통계 

자료: 중견기업 기본통계 

 

15. 창업-진입-퇴출의 역동성 역시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한계기업의 비중이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종사자 수 10~299인 기준 중소기업의 신생률과 소멸률은 2010년

대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멸률은 2012년 4%대에

서 2023년 1% 미만까지 빠르게 떨어졌다(그림 2.14).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퇴출

이 지연되면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2.15). 이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시장에서 장기간 잔존하는 구

조가 고착되며, 자원의 재배분과 산업 재편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중소기업 진입·퇴출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한계기업이 증가 

[그림 2.14] 중소기업1) 소멸률2) 및 신생률3) [그림 2.15] 한계기업1) 비중 

  
 주: 1) 종사자수 10인~299인 기준 

2) 소멸기업수/활동기업수 

3) 신생기업수/활동기업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기업생멸행정통계 

주: 1) 이자보상배율 3년연속 1미만 기업 비중 

자료: Value Search,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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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역시 양적인 확대로만 보면 성과가 있어 보이지만, 질적 

성과 측면에서는 뚜렷한 개선을 확인하기 어렵다. 중소기업 전체의 연구개발 규모는 

크게 늘었음에도, 기업당 평균 R&D 투자액은 2012년 4.3억 원에서 2023년 2.0억 원

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업당 연구인력 수도 5.7 명에서 3.6 명으로 줄었다(그림 

2.16).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과 제품화 성공률은 2010년대 중반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17). 최근 3년간 상품 또는 경영혁신 이행 비율을 

의미하는 ‘혁신율’(2024년 제조업 기준) 역시 대·중견기업이 약 58% 수준인 데 비해 

중소기업은 37%에 그쳐 큰 격차를 보인다(그림 2.18).  

 

기업당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이 축소 기술개발 및 제품화 성공률이 하락 혁신율이 대·중견기업을 하회 

[그림 2.16] 기업당 연구개발투자 및 인

력 
[그림 2.17] 기술개발 및 제품화 성공률 [그림 2.18] 기업규모별 혁신율1) 

   
 

자료: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자료: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주: 1) 최근 3년간 상품 또는 경영혁신 

이행 비율 

자료: 기업혁신조사(2023, 2024) 

 

17. 종합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부문은 고용·생산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연구개

발 투자도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생산성·스케일업(중소→중견 성장)·역동성 측면에서

는 여전히 뚜렷한 한계를 보인다. 특히 생산성 정체, 한계기업 비중 확대, 진입·퇴출률 

저하, 미흡한 혁신성과 등은 중소기업 부문이 아직 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뒷

받침하는 ‘핵심축’으로 기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진단을 바

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현행 지원정책이 중소기업 부문의 성과와 한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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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효과 
 

18. 2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양적 비중에 비해 생산성·스케일업·역동

성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발전 과정

과 현황을 살펴본 후, 그동안의 지원정책이 실제로 중소기업 부문의 성과와 한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은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규모가 큰 편 
 

 

19.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은 과거 대기업을 보완하는 데서 출발해 외환위기 이후 

점차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표 3.1). 1960~1980년대 산업화 초

기에는   중소기업기본법」(1966) 제정, 자금지원, 공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대기업 주

도의 성장전략을 보완하는 협력 파트너로서의 중소기업 기반 확충에 주력하였다. 

1990년대에는 대기업 중심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역량 

강화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였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벤처기

업 육성, 창업 촉진, 기술혁신 지원 등 성장·혁신 관련 정책을 본격화하였으며,  벤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2001) 등을 통

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였다. 2010년대 이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2017), 

 벤처투자 촉진법」 (2020) 시행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이 강화되면서, 국가 혁신체계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은 대기업 중심 산업화를 보조하는 데에서 점차 성장·혁신형으로 발전 

[표 3.1]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시대별 흐름 

시기 구분 정책 추진 방향 주요 법령 및 제도 

1960~80년대 산업화 

대기업 중심의 산업화 전략을 보

조, 기술지도·공업단지 조성 등 산

업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은행법」(1961) 

「중소기업기본법」(1966)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립」(1979) 

1997년 이후 
자생력 강화 

및 제도 마련 

대기업 중심 성장구조 탈피, 

벤처기업 및 혁신기업 육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도입(199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01) 

2010년대 이후 
질적 성장 및 

혁신 고도화 

혁신 중심 성장패러다임 확립, 

민간·정부 협력 기반 국가혁신 

체계 고도화, 지원사업 통합 

시스템 구축 

TIPS 도입(201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구축(2015)  

중소벤처기업부 출범(2017)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출범(2019) 

「벤처투자촉진법」(2020) 
 

자료: 김선우 외(2021) 등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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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규모는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24년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중소기

업 관련 예산은 약 34.5조 원, 지원사업 수는 1,761개에 달한다(그림 3.1). 지원 유형

으로는 금융지원(융자·보증 등), 경영지원(경영컨설팅, 법률·회계 서비스 등), 기술지

원(R&D, 기술이전 등), 인력지원(인력양성·훈련 등), 수출지원(해외 진출, 마케팅 등)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금융지원이 예산 기준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11 , 중

소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규모와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

어왔다. 2024년 기준 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및 신용보증 규모는 1997년 대

비 각각 5.4배, 7.8배 증가하였다(그림 3.2~3.3). 정책금융은 정부예산을 통한 지원뿐 아

니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중소기업

은행·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직접금융 측면

에서는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펀드를 조성해 벤처·창업기업 투자를 확대하

고 민간 모험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재정지출 사업 외에도 조세특례제한

법」에 따라 업종·규모·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인세 감면, 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12.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그림 3.1] 정부지원사업 예산 및 개수 [그림 3.2] 정책자금1) [그림 3.3] 신용보증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주: 1)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의 연간 

공급기준(2015년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미포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주: 1) 잔액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1  2024년 예산 기준으로 금융지원 51.6%, 기술지원 20.7%, 경영지원 10.6%, 인력지원 9.7%, 수출지원 3.9% 등

의 순이다(백훈 외, 2024). 
12  정부는 창업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사회보험료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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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시행 

[그림 3.4]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2) 재구성 

 

21. OECD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 규모와 정책 개입 수준은 

국제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책금융(정부 보

증부 대출) 비중은 5.8%로 OECD 평균(1.4%)을 크게 상회한다(그림 3.5). 미국과 영

국 등 주요 선진국이 민간 투자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

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정책금융기관의 직·간접 대출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정부 

주도형 지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13 .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비금융기

업 대출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상회하며, OECD 주요 회원국 중에

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3.6).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 규모는 OECD 평균보다 많음 

[그림 3.5] GDP대비 정부 보증부 대출 비중1) [그림 3.6] 금융기관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비중1) 

 
 

 
 주: 1) 2022년 기준, 한국의 경우 신보, 기보, 지보 보증실적 합산 

자료: OECD, 중소벤처기업부 

주: 1) 2022년 기준 

자료: OECD 

                                       
13 우리와 유사한 체계를 보유한 일본도 정책금융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일본의 GDP대비 정부 보증부 대출 비

중은 2019년까지 우리나라보다 낮았으나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우리나라를 상회하고 있다(자료: OECD 

Financing SMEs and Entreprenuers: An OECD Score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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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매출과 고용에 긍정적이었으나, 생산성과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고, 한계기업 확대, 문턱 효과, 민간금융 구축 

등 부작용 유발 
 

22. 이처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지원 규모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기대한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면밀히 점

검할 필요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부문은 생산성, 중

소→중견기업 성장, 진입·퇴출 역동성 등에서 여전히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의 지원정책이 기대했던 성장·혁신 효과를 어느 정

도 달성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분석 대상 기업은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소상공인은 매출· 

고용·수익성 구조가 일반 중소기업과 크게 다르고, 소상공인 정책목표도 생계 보

호와 지역경제 안정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 분석자료로는 정부지원 내역을 포함한 전수조사 대상 기업·사업체 정보인 기업통

계등록부(SBR)14 를 활용하였고, SBR 기업체 코드를 통해 NICE 기업재무제표 

DB와 연계해 매출 이외의 재무정보를 확보하였으며, 기업체 단위의 금융기관별 

자금조달 데이터는 한국평가데이터(KoData)를 이용하였다. 

 

▸ [분석 ①] 매출·고용 확대와 폐업확률 감소 
 
23.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매출과 고용을 확대하고 폐업확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그림 3.7~3.9). 전년도 정부지원액이 1% 증가할 때 매출은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지속적인 양(+)의 효과가 관찰되었다. 고용 역시 지원 이후 2년 차까지는 증가 효과

가 나타났다. 계수 값을 금액과 인원으로 환산하면, 업체당 정부지원액이 1억 원 늘

어날 경우15  연평균 매출은 약 820만 원, 고용은 0.012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 지원이 기업의 외형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빈기범·박재성(2017)의 분석과

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한편 동일한 규모의 지원 확대는 연평균 폐업확률을 약 

0.017%p 낮추는 효과를 보여, 정부 지원이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보호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매출액 및 고용 효과 분석 회귀모형 

중소기업 지원이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정효과(fixed-effect) 모형

을 추정하였다. 
 

𝑌𝑖,𝑡+ℎ = 𝛼 + 𝛽 log(𝑃𝑜𝑙𝑖𝑐𝑦𝑖,𝑡−1) + 𝛾𝑋𝑖,𝑡−2 + 𝜇𝑖 + 𝛿𝑡 + ϵi,t  
여기서 𝑌𝑖,𝑡+ℎ는 종속변수를 의미하며, 𝑡 + ℎ기의 기업 i의 log(매출액), log(고용인원), 𝑅𝑂𝐴, 자본생산성(부가가치 

/경영자본), log(설비투자)를 나타낸다. 그리고, 𝜇𝑖는 기업 고정효과, 𝛿𝑡는 연도 고정효과를 의미한다. log(𝑃𝑜𝑙𝑖𝑐𝑦𝑖,𝑡−1) 는 

전년도 중소기업 지원액수 총액의 log형태이다. 𝑋𝑖,𝑡−2는 통제변수를 의미하며, 기업규모(총 자산의 log형태), 기업연령, 

부채비율, 수출여부, 이자보상배율, 부가가치율을 포함하였다.  

                                       
14 기업통계등록부(SBR: Statistical Business Registers)에 관한 상세내역 및 정부지원 항목은 BOX 4에 서술되었다. 
15  연평균 효과는 1~3년 차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만을 대상으로 계산하였으며, 이후 분석에서도 동일한 기 

준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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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확률 효과 분석 회귀모형 
 
중소기업 지원이 기업의 폐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로짓(Logit) 모형을 추정하였다. 
 

𝑃𝑟(𝐹𝑎𝑖𝑙𝑖,𝑡+ℎ = 1) = 𝐹(𝛼 + 𝛽𝑓 𝑙𝑜𝑔(𝑃𝑜𝑙𝑖𝑐𝑦𝑖,𝑡−1) + 𝛾𝑋𝑖,𝑡−2 + 𝜈𝑠 + 𝛿𝑡 +  𝜖𝑖,𝑡) 
 

여기서 𝐹𝑎𝑖𝑙i,t+h는 𝑡 + ℎ기의 기업 𝑖의 폐업 여부(1=폐업, 0=생존)를 나타내며 ν𝑠는 산업 고정효과, 𝛿𝑡는 연도 

고정효과를 의미한다. 𝑋𝑖,𝑡−2는 통제변수를 의미하며, log(매출액), log(고용인원), 기업연령, 대표자 성별, 거주지역 

행정코드, 대표자 연령, 수출 여부를 포함하였다. 
  

 

중소기업 지원은 매출과 고용을 늘리고, 폐업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림 3.7] 중소기업 지원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1) 

[그림 3.8] 중소기업 지원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1) 

[그림 3.9] 중소기업 지원이 폐업확률에 

미치는 영향2) 

   
 주: 1) 막대는 시점에 따른 𝛽 추정치를 나타내며, 수직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 

2) 막대는 시점에 따른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 추정치를 나타내며, 수직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  

자료: 저자 추정 

 

24. 이러한 매출·고용 확대 효과는 신생·저업력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정부지원

액이 1% 증가할 때 업력 10년 이하 기업은 다음 해 매출·고용이 유의하게 증가했으

나, 고업력 기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3.10, 3.11). 

이는 업력이 짧을수록 지원정책 효과가 크다고 본 구자현 외(2022)의 결과와도 일치

하며, 혁신성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생기업에서 정책 효과가 더 크게 발현되

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Acemoglu et al., 2018; Midrigan & Xu, 2014).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는 저업력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다. 

[그림 3.10] 중소기업 지원이 업력별 매출에 미치는 영향1),2) [그림 3.11] 중소기업 지원이 업력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1),2) 

 
 

 

주: 1) 막대는 업력 그룹별 1년 후 효과의 추정치를 나타냄 
2) 가로축은 기업의 업력을 나타내며, 수직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 

자료: 저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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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한편 정부 지원에 따른 매출·고용 확대 효과는 비(非)한계기업에서만 관측되었다.  

[그림 3.12], [그림 3.13]은 표본을 한계기업과 정상기업으로 나눈 뒤 같은 회귀모형

을 각각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계기업의 경우 매출·고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아, 정상기업과 달리 정부지원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한계기업

에 대한 지원이 성과 개선보다는 생존 연장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와도 맞닿아 있다. 
 

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성과개선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 

[그림 3.12] 한계기업 여부에 따른 매출액 효과1),2) [그림 3.13] 한계기업 여부에 따른 고용 효과1),2) 

 
 

 
 주: 1)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을 의미 

2) 막대는 계수 추정치를 나타내며, 수직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 

자료: 저자 추정 

 

▸ [분석 ②] 생산성·수익성·투자 개선 효과는 제한적 
 
26. 중소기업 지원은 생산성·수익성·투자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동일한 회귀모

형을 사용해 자본생산성(경영자본 대비 부가가치), ROA(총자산 대비 순이익), 설비 

투자에 대한 전년도 정부지원액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3.14]~[그림 3.16]에 

제시되어 있다. 정부지원액이 1% 증가할 경우 자본생산성과 ROA는 지원 이후 1년 

차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효과를 보였고, 2·3년 차에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업체당 정부지원액이 1억 원 증가할 때 자본생산성은 약 

0.31% 감소하고 ROA는 0.038%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설비투자 역시 지원 이

후 1·2년 차에 유의하게 감소해, 정부지원액 1억 원당 연평균 약 332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지원이 매출·고용 등 단기적 외형 확대에 기여하지만, 생

산성·수익성 개선, 투자 증대 등 장기적 성장기반 확충16으로는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장우현, 2016; 빈기범·박재성, 2017).  

 

                                       
16  생산성 향상은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 제고는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에 필요한 자금 확보로 

이어진다. 설비투자 확대는 기술·장비 수준을 높여 생산성 개선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이 생산성·수익성·투자

의 개선은 중소기업의 장기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데, 이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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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수익성, 투자 측면에서 정부지원의 효과는 부정적이거나 뚜렷하지 않다. 

[그림 3.14] 중소기업 지원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1) 

[그림 3.15] 중소기업 지원이  

ROA에 미치는 영향1) 

[그림 3.16] 중소기업 지원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1) 

   
 

주: 1) 막대는 각 시점에 따른 𝛽 추정치를 나타내며, 수직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 

자료: 저자 추정 

 

▸ [분석 ③] 한계기업 지원의 부정적 외부효과 
 
27.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한계기업 발생확률을 높여 자원배분 비효율과 부정적 외부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에 따르면 지원액이 1억 원 증가

할 때 다음 연도 한계기업이 될 확률은 연평균 0.026%p 상승하며, 이는 중소기업 

지원이 한계기업 증가와 시장퇴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인 선행연구(정대

희, 2014; 송단비 외, 2021)와도 일치한다. 또한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p 높아질 

때 정상기업의 설비투자는 0.23%, ROA는 0.19%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3.18). 이는 한계기업 비중 확대가 정상기업의 성과를 저해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동반함을 시사한다.  
 

한계기업 지원효과 분석 회귀모형 

 
정부 지원이 한계기업 확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𝑃𝑟(𝑍𝑜𝑚𝑏𝑖𝑒𝑖,𝑡+ℎ = 1) = 𝐹(𝛼 + 𝛽𝑧 𝑙𝑜𝑔(𝑃𝑜𝑙𝑖𝑐𝑦𝑖,𝑡−1) + 𝛾𝑋𝑖,𝑡−2 + 𝜈𝑠 + 𝛿𝑡 + 𝜖𝑖,𝑡) 
 

 

여기서 𝑍𝑜𝑚𝑏𝑖𝑒𝑖,𝑡+ℎ는 𝑡 + ℎ기의 기업 𝑖의 한계기업 여부(1=한계기업, 0=정상기업)를 나타낸다. ν𝑠는 산업 고정

효과, 𝛿𝑡는 연도 고정효과를 의미한다. 통제변수 𝑋𝑖,𝑡−2는 기업규모(총자산의 log형태), 기업연령, 부채비율, 수출

여부, 이자보상배율, 부가가치율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한계기업이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정상기업의 설비투자와 ROA를 종속변수로 하

는 Caballero et al.(2008) 방식의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을 핵심 설명변수로 사용했다. 
 

𝑂𝑢𝑡𝑐𝑜𝑚𝑒𝑖,𝑡 = 𝛼 + 𝛽1 𝐷(𝑁𝑜𝑟𝑚𝑎𝑙𝑖,𝑡) + 𝛽2𝐷(𝑁𝑜𝑟𝑚𝑎𝑙𝑖,𝑡) × 𝑍𝑜𝑚𝑏𝑖𝑒𝑆ℎ𝑎𝑟𝑒𝑖,𝑡 + 𝛾𝑋𝑖,𝑡 + 𝛿𝑠,𝑡 + 𝜖𝑖,𝑡 
 

 

여기서 𝑂𝑢𝑡𝑐𝑜𝑚𝑒i,t는 기업 𝑖의 설비투자의 log 형태 및 ROA를 의미한다. 독립변수 D(𝑁𝑜𝑟𝑚𝑎𝑙i,t)은 기업 𝑖가 

시점 𝑡에서 정상기업에 속하면 1, 아니면 0을 가지는 더미변수를, 𝑍𝑜𝑚𝑏𝑖𝑒𝑆ℎ𝑎𝑟𝑒𝑖,𝑡는 시점 𝑡에서 기업 𝑖가 속한 

𝑠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을 나타낸다. 통제변수 𝑋𝑖,𝑡는 기업규모(총자산의 log형태), 기업연령, 부채비율, 수출여부, 

이자보상배율, 부가가치율을 포함하였다. 𝛿𝑠,𝑡는 산업-연도 고정효과로 시점에 따라 산업의 환경 및 특징이 다를 

가능성을 고려한 통제변수다. 여기서 𝛽2가 음(-)일 경우에는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미

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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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은 한계기업이 될 확률을 높이며 정상기업에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그림 3.17] 중소기업 지원이 한계기업이 될 확률에 

 미치는 영향1),2) 

[그림 3.18] 한계기업 비중의 외부효과:  

정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1),3) 

 
 

 

주: 1)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을 의미 

2) 막대는 각 시점에 따른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 추정치를 나타내며, 수직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 

3) '한계기업 비중 X 정상기업 더미' 교호항의 계수 추정치로, 한계기업 비중이 정상기업 성과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의미 

자료: 저자 추정 

 

▸ [분석 ④] 중소기업 지원 기준선중소–중견 경계
 근처에서 ‘문턱 효과‘ 발생 

 
28. 중견기업의 문턱threshold에 가까운 중소기업일수록 지원정책의 매출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아래의 회귀 분석모형에서 정부지원액과 기업 규모의 교

차항 계수(𝛽3 )가 전체 중소기업 표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그림 3.19). 이는 중소기업 지원을 받는 기업이 규모가 커져 지원 기준선에 근접할

수록 지원정책의 매출 성장 효과가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기준거리(기업 실제 매출액/정부 지원 기준 매출액)’가 1에 근접하는, 즉 지원 기준 

매출액 부근(기준거리 0.85~1 구간)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뚜렷하게 관찰된다. 반면 

지원 기준선에서 거리가 있는 영세 기업이나 이미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문턱 효과 분석 회귀모형① 
 
Choi et al.(2024)의 방법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귀 모형을 설정하였다.  
 

𝐺𝑟𝑜𝑤𝑡ℎ𝑖,𝑡 = 𝛼 + 𝛽1𝑆𝑖𝑧𝑒𝑖,𝑡−1 + 𝛽2𝑃𝑜𝑙𝑖𝑐𝑦𝑖,𝑡−1 + 𝛽3(𝑆𝑖𝑧𝑒𝑖,𝑡−1 × 𝑃𝑜𝑙𝑖𝑐𝑦𝑖,𝑡−1) + 𝛾𝑋𝑖,𝑡−2 + 𝜇𝑖 + 𝛿𝑡 + ϵi,t 
 
여기서 𝐺𝑟𝑜𝑤𝑡ℎ𝑖,𝑡는 기업 𝑖의 𝑡 − 1기와 𝑡기간 매출액 증가율, 𝑆𝑖𝑧𝑒𝑖,𝑡−1는 기업규모(log 매출액), 𝑃𝑜𝑙𝑖𝑐𝑦𝑖,𝑡−1는 

전기 log(정부지원액수), 𝜇𝑖는 기업 고정효과, 𝛿𝑡는 연도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관심 계수인 𝛽3는 기업규모와 정

부 지원의 상호작용 효과를 측정한다. 통제변수 𝑋𝑖,𝑡−2는 기업규모(총자산의 log형태), 기업연령, 부채비율, 수출

여부, 이자보상배율, 부가가치율을 포함하였다. 분석의 핵심은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기준에 임박할수록 매출 성

장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준거리'(기업 실제 매출액/정부 지원 기준 매출액)

를 활용했다.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해당 기업이 정부 지원 기준선에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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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와 함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직후 매출 증가율이 둔

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3.20]에 따르면, 정부 지원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성

장하여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뒤 매출액 증가율은 전환 이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약 3.5%p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용 증가율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는데, 이는 중소기업 지원 기준이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BOX 2 참조) 기업들이 주로 매출을 중심으로 행태를 조정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턱 효과 분석 회귀모형② 
 
SBR 데이터를 활용하여 표본기간내 실제로 정부 지원을 받았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중견 전후 매출액 

증가율을 비교했다. 
  

𝑌𝑖,𝑡 = 𝛼 + 𝛽 𝑝𝑜𝑠𝑡_𝑔𝑟𝑎𝑑𝑖,𝑡 + 𝛾𝑋𝑖,𝑡−1 + 𝜇𝑖 + 𝛿𝑡 + 𝜖𝑖,𝑡 
  
여기서 𝑌𝑖,𝑡는 기업 𝑖의 𝑡기 매출액 증감률, 고용 증감률을 의미하고, 𝜇𝑖는 기업 고정효과, 𝛿𝑡는 시간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𝑝𝑜𝑠𝑡_𝑔𝑟𝑎𝑑𝑖,𝑡 는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전환 이전

에는 0, 이후에는 1의 값을 갖는다. 𝑋𝑖,𝑡−1은 통제 변수로 기업규모(총자산의 log형태), 기업연령, 부채비율, 수출

여부, 이자보상배율, 부가가치율을 포함하였다. 이 모형에서 𝛽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후 매출액 

성장률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핵심 계수이다. 
 
 
 

지원 기준선 부근에서 매출 성장 둔화 

[그림 3.19] 기업규모에 따른 정부지원의 매출 증가율 효과1),2),3) [그림 3.20] 중견기업 전환 후 매출 및 고용 증감률 변화1),2) 

 
 

 
 주: 1) 막대는 ‘기업규모 × 정부지원액’ 상호작용항의 추정치 

2) 수직선은 95% 유의수준을 의미 

3) 기준거리 = 기업 매출액 ÷ 정부 지원 기준 매출액,  

1에 가까울수록 임계선 근접   

자료: 저자 추정 

주: 1) 막대는 𝑝𝑜𝑠𝑡_𝑔𝑟𝑎𝑑의 계수 추정치를 의미  

2) 수직선은 95% 유의수준을 의미 

자료: 저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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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러한 ‘문턱 효과’ 자체는 문턱(지원 기준선) 인근에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통계적 

현상을 보여줄 뿐이지만, 그 배경에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식 성장 회피 행태가 일

정 부분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기업의 규모가 지원 기준선을 넘으면 각종 혜

택은 상실되는 반면 규제는 강화되므로, 기준선 근처의 기업이 성장을 회피할 유인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석 ⑤] 민간금융 구축효과 유발 
 
31. 한편, 중소기업의 정책금융17 이용 확대는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 모형 분석 결과, 정책금융 규모가 1% 증가할 경우 향후 3년

간 기업의 민간금융 이용 확률은 약 0.11%p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그림 

3.21). 또한 기업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그림 3.22)에서도 정책금융이 민간차입 규

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구축효과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는 정책금융이 시장에서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까지 정책자금에 의존

하게 만들거나18, 장기적으로 민간금융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금융의 민간금융 구축효과 분석 회귀모형 

 

정책금융 이용이 민간금융 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NICE-KoDATA 기업패널을 이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모형을 추정하였다. 첫째, 로짓(Logit)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금융이 민간금융 이용 여부(대출 보유 여부)에 

미치는 확률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𝑃𝑟(𝑃𝑟𝑖𝑣𝑎𝑡𝑒𝑖,𝑡+ℎ = 1) = 𝐹(𝛼 + 𝛽1 𝑙𝑜𝑔(𝑃𝑜𝑙𝑖𝑐𝑦𝑖,𝑡−1) + 𝛾𝑋𝑖,𝑡−2 + 𝜈𝑠 + 𝛿𝑡 + 𝜖𝑖,𝑡)  
 

여기서 𝑃𝑟𝑖𝑣𝑎𝑡𝑒i,t+h는 𝑡 + ℎ기에 기업 𝑖이 민간금융을 이용했는지 여부(1=이용, 0=비이용)를 나타내며 𝜈𝑠는 산

업 고정효과를 의미하고, 𝛿𝑡는 연도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𝑋𝑖,𝑡−2는 통제 변수로 기업규모(총자산의 로그 형태),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 부가가치율 등을 포함한다.  

 

둘째, 패널 고정효과 회귀모형(Fixed effect)을 통해 정책금융이 민간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𝑙𝑜𝑔(𝑃𝑟𝑖𝑣𝑎𝑡𝑒𝑖,𝑡+ℎ) = 𝛼 + 𝛽2 𝑙𝑜𝑔(𝑃𝑜𝑙𝑖𝑐𝑦𝑖,𝑡−1) + 𝛾𝑋𝑖,𝑡−2 + 𝜇𝑖 + 𝛿𝑡 + 𝜖𝑖,𝑡  
 

여기서 log(𝑃𝑟𝑖𝑣𝑎𝑡𝑒𝑖,𝑡+ℎ)는 기업 𝑖의 𝑡 + ℎ기 민간금융 액수의 log형태를 의미하고, 𝜇𝑖는 기업 고정효과,  𝛿𝑡는 

연도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log(𝑃𝑜𝑙𝑖𝑐𝑦𝑖,𝑡−1)는 전기 정책금융 액수의 log형태이며, 𝑋𝑖,𝑡−2는 통제 변수로 기업규

모(총자산의 로그 형태),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 부가가치율 등을 포함한다.  

  
 

  

                                       
17  정책금융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중앙회 등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으로, 민간금융은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한국씨티 등 시중은행과 

경남·광주·대구· 부산·전북·제주 등 지방은행, 농협·수협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로 각각 정의했다. 
18 외부 환경으로 인해 민간금융 조달이 어려울 경우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이 확대되는 역의 인과관계가 발생할 가

능성도 있다. 본고는 정책금융 변수에 시차를 두어 이러한 영향을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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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은 민간금융 이용확률과 이용 규모를 모두 낮춘다. 

[그림 3.21] 정책금융 이용이 민간금융 이용확률에 미치는 영향1) [그림 3.22] 정책금융 이용이 민간금융 이용규모에 미치는 영향2) 

 
 

 
 주: 1) 막대는 각 시점에 따른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 추정치를 나타내며, 수직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  

2) 막대는 각 시점에 따른 계수 𝛽2 추정치를 나타내며, 수직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 

자료: 저자 추정 

 

 

32. 종합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외형적·단기적 성과와 질적·장기적 한계

라는 양면적인 효과를 보인다. 매출과 고용 확대, 폐업확률 감소 등 외형적 성장과 

단기적 생존 안정 측면에서는 분명한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산성·수익성·투자, 진입·퇴출 역동성, 한계기업 및 민간금융에 미치는 영향

을 감안하면, 현행 지원제도가 2장에서 확인한 중소기업 부문의 구조적 한계를 충

분히 개선했다기보다는 일부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를 고착·강화했을 가능성도 배제

하기 어렵다. 특히 생산성이나 설비투자처럼 중·장기적 성장에 핵심적인 영역에서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중소기업의 성장·혁신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표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4장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어떤 제

도 설계·운영 및 인센티브 구조에서 비롯되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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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 중소기업 지원정책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매출·고용 등 외형적 성과에는 일부 효과가 

있지만, 생산성·수익성 개선 등 실질적 성과로는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다. 장우현(2016)은 정책금융이 기업의 부가가치·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했고, 남창우(2014)는 신용보증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생산성

과 수익성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빈기범·박재성(2017)도 정책금융이 매

출·고용 등 외형 성장에는 긍정적이나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한계기업 증가와 시장퇴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을 지적한다. 정대희(2014)는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에 대한 관용적 지원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정상기업의 고용·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으며, 송단비 외

(2021)는 장기 한계기업의 상당수가 정부자금을 받고 있으며, 정책금융이 시장퇴출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반면 혁신형·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뚜렷하다. 

양현봉(2018)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이 비수혜기업에 비해 매출 및 고용 증가세가 

더 컸다고 분석했다. 구자현 외(2022) 또한 혁신금융 수혜기업에서 매출·부가가치·고용이 유

의하게 증가하며, 업력이 짧을수록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제3장의 실증분석과 제5장의 구조모형으로 구성된 본 연구는 기존 문헌과 비교하

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1) 기존 정책과 대안적 제도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2) 기업통계등록부, NICE, KoData 등 마이크로데이

터를 연계하여 기업성과를 매출·고용·생산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했다. (3) 구조 모형을 

활용한 일반균형 분석을 통해 미시적 성과뿐 아니라 거시경제적 파급효과까지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1]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 효과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연구명 분석 방법 분석 결과 

장우현(2016)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성과를 PSM 
추정을 통해 비교 

정책금융은 기업의 부가가치·생산성 향상 효과 미약, 생존율 제
고에는 기여 

남창우(2014) 신용보증비율과 성과지표간 회귀분석 
신용보증비율이 낮을 때 정책의 한계효과가 크며, 높은 보증비
율은 오히려 생산성·수익성을 저하 

구정한 외(2015) 
중소기업 자금수요 및 공급함수를 추
정하고 회귀분석 

정책금융이 대체로 자금사정 개선에 효과적이나, 정책금융 수
단별로 유효성이 다르게 나타남 

빈기범·박재성(2017) SIMS자료 활용하여 이중차분(DID) 분석 
매출·고용 증가 등 외형적 성장에는 긍정적이지만, 수익성 향상 
효과는 미약 

김인성·배기수(2021) 
DEA(자료포락분석) 기반 지원의 효율성 
평가 

중소제조업 정책지원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 

양현봉(2018) 
정부 창업지원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성과 비교 

수혜기업이 일반 창업기업보다 고용, 생존율, 고성장기업 비중
에서 우수 

노용환(2022) 
사업체 패널자료로 창업기업 생존율 
모형 분석 

신용보증 및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창업 5년 이하 기업의 생존율
을 유의하게 제고 

구자현 외(2022) PSM 매칭 및 이중차분(DID) 분석 
혁신금융 수혜기업은 매출·부가가치·고용이 유의하게 증가하였
으며 특히 저업력 기업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남 

송단비 외(2021) 
한계기업 결정요인 회귀분석 및 사례 
분석 

장기 한계기업의 상당수가 정부자금 수혜를 받고 있으며 한계
기업의 시장퇴출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자료: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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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구조적 문제점 
  
33. 앞선 3장이 ‘지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이번 장은 그러한 결과효과와 한계가 현행 제도의 어떤 설계·운영 방식에서 비롯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현행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주요 구성요소, 즉 지원 기준, 

대상 선정 방식, 구조조정·퇴출 제도, 정책 전달체계 등을 검토하고, 이러한 제도적 

세부 설계가 2·3장에서 확인한 한계·부작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본다  

 

 ① 매출액 중심의 ‘규모의존적‘ 정책과 보편지원 
   

34.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규모의존적 성격을 지닌다. 우선  중소

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평균 매출액과 자산총액 기준19을 충족하는 기업을 1차적

으로 중소기업으로 판정하고, 이후 각 부처와 정책기관이 소관 사업 목적에 맞게 2차 

세부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러한 기준은 행정적으로 명확하고 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2차 심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실제 지원대상 선

정이 기업의 질적 역량이나 혁신성보다는 단순한 규모 요건 충족 여부에 좌우되는 

한계를 지닌다. 부처별 정책목표가 상이하고 집행기관의 기업심사 전문성과 정보 접

근성이 부족한 현실에서 질적 요소를 평가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2차 심사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울 소지가 있다. 그 결과 실제로는 매출 규모가 정부 지원 여부

를 좌우하면서,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단지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

으로 정책지원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5. 실제 지원 구조를 보면,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광범위한 기업에게 지원금이 얇게 

분산되는 ‘보편지원’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SBR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년 기준 

중소기업 정책지원 수혜 기업 수 비중은 평균 약 50%로, 2018~2019년 30%대에서 코

로나19 대응으로 2020~2022년에는 70% 안팎까지 상승했다가 2023년 다시 30% 수준

으로 돌아갔다(그림 4.1). 이는 특정 연도 기준으로도 전체 중소기업의 약 3분의 1에

서 많게는 3분의 2 이상이 정책 지원을 경험한다는 뜻으로, 수혜 범위가 매우 넓게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업당 평균 지원금액은 2018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다 2023년에 4.0억 원으로 반등하였으며, 지원금액 1억 원 미만 기업의 비중

은 2022년 78%, 2023년에도 약 60%에 달해 여전히 많은 기업이 비교적 소액의 지원

을 받고 있다(그림 4.2~4.3). 이처럼 수혜 범위는 넓은 반면 기업당 지원 규모는 상

대적으로 작다는 두 특징을 종합하면, 중소기업 지원은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폭넓은 대상에 대해 얇게 분산되는 보편 지원적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9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로 400억~1,800억 원 이하(제조업의 경우)

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하인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금액 기준은 2015년 도입되

었으며 이전에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다(BOX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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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중소기업에 보편지원하는 경향 

[그림 4.1] 중소기업 지원제도  

수혜기업 비율1),2) 
[그림 4.2] 기업당 평균 지원금액1) 

[그림 4.3] 지원금액 1억원 미만 비중1),2) 

   

 주: 1) 전체 중소기업 중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의 비율 

                            2) 소상공인 제외 

자료: 기업통계등록부(SBR) 

주: 1) 소상공인 제외 

자료: 기업통계등록부(SBR) 

주: 1) 해당 연도 정부 지원을 받은 기 

업 중 지원금액 1억 미만 기업 

                        2) 소상공인 제외 

자료: 기업통계등록부(SBR) 

 

36. 이러한 규모 중심·보편 지원 구조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매출액 규모와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만약 두 지

표 간 상관관계가 크다면, 규모의존적 정책에 기반한 중소기업 지원은 개별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제 전체 효율성 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정부의 기업 지원

은 결국 ‘대상이 아닌 기업’에서 ‘대상이 된 기업’으로 자원을 재배분하는 정책이므

로, 그 효과는 두 집단 간 한계생산성 분포 차이에 크게 의존한다. 지원대상 기업의 

한계생산성이 비대상 기업보다 높다면 정부 지원은 경제 내 효율성을 높이지만, 그

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원배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4.4]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 규모 분위별 자본생산성은 대부분의 구간에서 평평한 모습을 보이며, 

기업 규모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매출액 기준만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생산성 제고와 자원배분 효율성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20. 

 

37. 반면, 업력은 2차 심사에서 고려되는 기준 중 하나인데, 매출액과 달리 자본생산

성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에서 보이듯이 업력이 낮

은 기업일수록 자본생산성이 높게 나타난다. 선행연구 역시 신생기업이 신제품 개발 

등 파괴적 혁신의 근원이지만 진입 초기 자본이 부족하여 자본생산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Acemoglu et al., 2018; Midrigan & Xu, 2014).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도 이

러한 패턴이 확인된다는 점은, 업력이 낮은 기업을 적절히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경

제 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21. 

                                       
20  데이터에서 한계생산성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평균생산성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한계생산성이 체감하면 

평균생산성은 한계생산성이 낮을수록 낮아지므로 이 지표는 한계생산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1  한편, 노동생산성은 업력에 따라 큰 차이가 없고, 부가가치/(노동비용+자본비용) 혹은 매출/총비용은 모두 업

력이 낮은 기업에서 더 높은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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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생산성과 기업 규모는 큰 관련이 없으나 업력은 낮을수록 자본생산성이 높다. 

[그림 4.4] 규모 분위별 자본생산성1) [그림 4.5] 중소기업 업력별 자본생산성1) 

 

 

 

 

주: 1)  각 기업(소상공인 제외)의 경영자본량을 중분류 산업
별로 표준화한 뒤 부가가치 분위별로 부가가치의 합
/표준화 경영자본의 합을 산출 

자료: SBR과 NICE 기업자료 연계 

주: 1)  각 기업(소상공인 제외)의 경영자본량을 중분류 산업별

로 표준화한 뒤 업력별로 부가가치의 합/표준화 경영자

본의 합을 산출 

자료: SBR과 NICE 기업자료 연계 

 

38. 하지만 실제 기업현장에서 정책 지원은 업력에 따른 생산성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2018~2023년중 업력별 평균 정부 지원금액을 보면, 업력 5년 이하의 

신생기업은 평균 1~2억 원의 지원을 받는 반면, 업력 20년 이상 기업의 평균 지원

금액은 4억원을 넘는다(그림 4.6). 또한 정부 지원 수혜비율을 보더라도, 업력 5년 

이하 신생기업은 30~40% 수준에 머무는 반면, 고업력 기업들은 50% 정도의 높은 

수혜율을 보인다(그림 4.7). 이는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생산성이 높은 초기 기업과 

생산성이 낮은 고업력 기성기업을 구분해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기

업 지원 과정에서 업력이 2차 선별 기준으로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 지원은 기업의 업력에 따른 생산성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 

[그림 4.6] 업력별 평균 정부지원액수1) [그림 4.7] 업력별 정부지원 수혜비율1) 

 

 

 

 

주: 1) 2018~2023년중 기업(소상공인 제외) 업력별 평균  
   정부지원액수   

자료: 기업통계등록부(SBR) 

주: 1) 2018~2023년중 해당 업력의 총기업(소상공인  
   제외) 수 대비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비중 

자료: 기업통계등록부(S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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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이러한 제도 설계와 지원 행태의 결과, 중소기업 지원은 생산성이나 성장성과 밀

접한 정(+)의 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생산성과 성장성이 낮을수록 지원 수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자본생산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10분위로 구

분해 보면, 생산성 하위 분위일수록 정부 지원 수혜 비중이 높고 상위 분위로 갈수

록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난다(그림 4.8). 예를 들어 하위 1~3분위의 지원 비중은 각

각 10~12%대 수준인 반면, 7분위 이상에서는 하락하여 생산성이 가장 높은 10분위 

기업의 지원 비중은 4.2%에 불과하다. 총자산영업이익률(ROA)을 기준으로 한 분석

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하위 1~3분위의 지원 비중이 11~12%인 반면 8~10분

위는 각각 9%, 8%, 5%로 수익성이 높을수록 지원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그

림 4.9). 매출액 증감률 기준 분석에서도 하위 1~3분위의 지원 비중은 11% 이상으로, 

10%대 이하에 그치는 상위 분위보다 높게 나타나며, 특히 최상위 10분위의 지원 비

중은 5.9%에 그친다(그림 4.10). 종합하면, 하위 분위(저생산성·저수익성·저성장 기업)

의 정부 지원 수혜 비중이 상위 분위(고생산성·고수익성·고성장 기업)에 비해 일관

되게 높다. 이는 현행 규모 중심·보편지원 구조 속에서, 정책 자원이 상대적으로 성

과가 낮은 기업에 더 많이 배분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생산성·성장잠재력이 높은 기

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 지원은 생산성, 수익성 및 성장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더 많이 유입되는 경향이 존재 

[그림 4.8] 자본생산성 10분위별  

정부지원금 비중1),2) 

[그림 4.9] ROA 10분위별  

정부지원금 비중1),2) 

[그림 4.10] 매출증감률 10분위별 

정부지원금 비중1),2) 

   

 
주: 1) 전체 정부지원금 대비 자본생산성 

10분위별 지원금 비중 

2) 소상공인 제외 

자료: SBR과 NICE 기업자료 연계 

주: 1) 전체 정부지원금 대비 ROA  

10분위별 지원금 비중 

2) 소상공인 제외 

자료: SBR과 NICE 기업자료 연계 

주: 1) 전체 정부지원금 대비 매출액 증감률 

10분위별 지원액수 비중 

2) 소상공인 제외 

자료: SBR과 NICE 기업자료 연계 

 

 ② ‘문턱’을 넘어서면 지원이 축소되고 규제가 확대 

 

40. 중소기업 자격요건이 정부의 지원·규제 대상 기업을 가르는 ‘문턱’으로 작용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성장을 회피하게 만들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

다리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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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던 정부의 지원들이 중단되어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22 . 

기업의 매출액 구간별 정부 지원 현황을 보면 이러한 유인이 데이터에서도 일부 확

인된다. 기준선 직전 구간(기준 매출액의 0.9~1.0배)에 위치한 기업의 약 40%가 정

부 지원을 받는 반면, 지원 기준선을 조금이라도 초과한 기업들의 수혜 비율은 크

게 낮아진다(그림 4.11). 자산 규모 확대에 따라 추가로 적용되는 규제가 급증하는 

점도 성장 회피 유인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특히 자산 규모가 5천억 원을 초과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 적용 규제가 126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주요 사유로는 조세혜택 상실(83.7%), 정

책금융 지원 축소(60.4%),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따른 업종 제한23 (24.8%) 등이 

지적되고 있다(그림 4.13). 3장의 실증분석에서 정부 지원의 성장 효과가 이러한 ‘문

턱’ 부근에서 약화되는 패턴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이와 같은 제도적 요인과 연관지

어 해석할 수 있다. 
 

중소→중견 전환시 급격하게 변하는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그림4.11] 매출액 구간별 수혜  

중소기업 비중1),2) 
[그림4.12] 자산규모에 따른 규제1) [그림 4.13]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1) 

   

 주: 1) 가로축의 매출액 구간은 기업 실제 매

출액/지원기준 매출액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지원기준 임계

점에 가까워졌음을 의미 

2) 소상공인 제외 

자료: 기업통계등록부(SBR) 

주: 1) 5조원 이상은 기업집단 기준이

며 그 외는 단일기업 기준 

    자료: 한국경제인협회 

주: 1) 1, 2 순위 합산, 2023년 기준 

자료: 중견기업 기본통계 

 

 ③ 부실기업 퇴출에 관한 지원 및 제도가 미흡 
 

41. 부실기업의 퇴출과 사업 재편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

서는 활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구조조정 제도는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

                                       
22  지민웅(2015)과 Choi et al.(2024)은 과거 상시근로자수 기준 중소기업 요건 하에서 정부지원 유지를 위해 고

용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반면, 장우현 외(2013)는 300인 기준선 인근에서 분포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해외연구인 Garicano et al.(2016)과 Gourio & Roys(2014)는 50인 노동규제 회피

를 위한 기업의 집중(bunching) 현상을 제시하였다. 한편,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요건 도입 이후 시기를 분석

한 한창용·선용욱(2024)은 기업이 정부지원 유지를 위해 재무 보고시 목적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재량적 매출 조정(discretionary revenue)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3  특정 품목·사업 영역에서 대기업의 시장 진입과 확장을 제한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 해당 업종의 기

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하면 기존 사업의 영위는 가능하나 확장은 제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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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와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워크아웃( 기

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여기에 기업활력법( 기업 활력 제고

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 제도도 추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되는 경

향이 있어 중소기업의 접근은 제한적이다. 아울러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금융·

거래 관계에서 ‘부실기업’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는 낙인효과stigma effect 역시 중소

기업의 제도 이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박용린, 2021; 구정한, 2024; 홍용

기, 2025)24. 

 

42. 이러한 구조조정 제도의 한계로 인해 비생산적인 기업이 시장에서 적시에 퇴출되

지 못하고 있다. 효율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라면, 회생 가능 기업은 채무조정이나 

사업재편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고,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해 경쟁력

이 취약한 기업이 장기간 생존하는 가운데, 정부의 금융지원이 부실기업 연명에 활

용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SBR과 NICE 기업재무자료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금 중 한계기업 수혜 비중은 코로나19 기간 등을 거치며 2018년 4.2%

에서 2023년 7.1%까지 상승하였다(그림 4.15). 같은 기간 영업손실 기업에 대한 정

부 지원 비중도 14.9%에서 19.3%로 높아졌다. 이는 정책 지원의 일부가 생산성 제

고나 구조조정보다 한계기업 연명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정이 미흡한 가운데 한계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이 증가 

[그림 4.14] 구조조정 이상 vs 현실 
[그림 4.15] 한계기업1) 및 영업손실기업2) 정부 지원 

수혜 비중 

 

 

 

 

주: 1) 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미만인 기업에 대한 
지원액 비중 

2)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에 대한 지원액 비중 
자료: SBR과 NICE 기업자료 연계 

                                       
24 박용린(2021)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기업이 민간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정책금융에 의존하게 되고, 거래처 

에서도 신용거래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홍용기(2025) 역시 회생신청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행태를 분석한 결과, 이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구정한(2024)은 사후적 구조조정 제도가 기업의 낙인효 

과를 심화시켜 구조조정 성공 가능성을 낮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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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지원사업의 중복 및 정책 수립·전달 체계의 분산 

 

43.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중복과 정책 수립·전달 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도 존재한다. 2000년대 이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와 예산 규모가 크게 확

대되면서, 여러 부처와 기관이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중복적으로 수행한다는 문제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1,700개 이상에 이

르며,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다수의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중복 지원과 행정비용 증가, 성과

관리의 어려움을 초래해 정책 일관성·효율성을 저하시킨다. OECD(2024)와 안승구 외

(2021) 역시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어 제도 간소화와 부

처 간 조정 메커니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설치

(2019),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구축 등을 통해 중복을 완화하고 체계화를 도

모하고 있으나, 사업 간 연계성과 전략적 일관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단일 부처 또는 중앙집중형 관리체계를 통해 지원사업을 

총괄·조정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BOX 5 참조). 

 

44. 요약하면,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① 생산성과 충분히 연계되지 않는 매출 중

심의 규모 기준과 보편지원, ②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지원·규제 문턱, ③ 중

소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조정·퇴출 제도, ④ 분산된 지원체계라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설계는 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생산성 제고·역동성 강

화·자원배분 효율성 측면에서 부진하거나 역효과를 낳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 5장에서는 이러한 제도 구조를 개선하였을 때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성장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를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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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 지원정책 비효율 개선의 경제적 효과 분석 
 

45. 앞 장까지의 분석은 주로 미시자료를 통해 부분 균형적 효과를 살펴본 것이었다면, 

이번 장은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설계가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성장·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46. 본 보고서의 구조모형은 앞 장에서 확인한 중소기업·신생기업의 특징과 정부지원 

제도의 구조,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규모 기준, 보편지원, 업력–생산성 관계, 

피터팬 증후군, 한계기업·구조조정 비용 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설계하였다(BOX 6 참조).  
 

■ 첫째, 금융제약이 있는 이질적 기업모형heterogeneous firm model을 사용하여, 담보가 부

족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이 제한되는 현실과 정책수단 중 금융지원 비중이 가

장 크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 둘째, 지원 임계점 이하의 기업은 모두 동일한 금리 혜택을 받도록 설정해, 현행 

제도의 규모 기준과 보편지원 구조를 모형에 구현하였다.  

■ 셋째, 데이터에서 관찰된 두 가지 사실―① 기업 규모와 자본생산성 사이의 상관 

관계가 약하고25 (그림 5.1), ② 금융제약 하에서 새로 진입한 저업력 기업의 자본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그림 5.2)―이 모형에서 재현되도록 설

계하였다.  

■ 넷째, 앞 장에서 살펴본 구조조정 상의 마찰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자본조정 비

용을 도입하였고, 이에 의해 발생하는 한계기업의 비중도 현실과 유사하게 맞추

었다.  

 

47. 이러한 모형 구조는 정부 지원의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는 보다 균형 있는 정책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① 먼저, 금융 제약으로 

인해 일부 기업이 효율적인 생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이들 기업

을 지원하면 보다 빠르게 효율적 생산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경제 내 자원의 비효

율적 배분을 완화할 수 있다. 반면 ② 이미 금융 제약을 벗어났고 자본생산성 이 

높지 않은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은 과도한 생산을 유도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키울 수 있다. 아울러 규모 기준에 기반한 지원은 피터팬 증후군과 같은 기업 행태 

변화를 유발해, 성장·스케일업을 지연시키고 생산 효율성을 추가로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25  데이터와 모형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아주 작은 규모 분위에서는 차이를 보인

다. 이는 데이터에서는 규모가 아주 작은 기업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매우 낮은 분위의 경우 생산성이 더 낮

은 모습을 보이지만, 모형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즉시 퇴출당하므로 해당 분위에서 데이터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데이터에서 부가가치 규모 하위 25% 기업들의 비중은 전체의 1.7%로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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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기업 규모, 업력과 자본생산성 간의 패턴을 잘 구현한다. 

[그림 5.1] 규모 분위별 자본생산성1) [그림 5.2] 중소기업 업력별 자본생산성1) 

 

 

 

 
주: 1) 각 기업(소상공인 제외)의 경영자본량을 중분류 산업 

별로 표준화한 뒤 부가가치 분위별로 부가가치의 합/
표준화 경영자본의 합을 산출 

자료: SBR과 NICE 기업자료 연계, 저자 계산 

주: 1) 각 기업(소상공인 제외)의 경영자본량을 중분류 산 
업별로 표준화한 뒤 업력별로 부가가치의 합/표준 
화 경영자본의 합을 산출 

자료: SBR과 NICE 기업자료 연계, 저자 계산 

 

 지원기준을 매출액→업력으로 변경시 총 생산과 임금이 상당폭 개선 

 

48. 먼저, 현행 매출 규모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 업력 기준을 도입하는 경우를 상정해 

제도 개선 시 기대효과를 시산하였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지원대상 기업의 혁신성·생 

산성 등을 세밀하게 평가해 선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정보 제약과 행정 비

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현실적인 대

안으로 업력을 기준으로 한 제도 개선을 상정하였다. 여러 가능한 선별 기준 가운데 

업력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앞선 분석에서 확인했듯이 업력이 낮을수록 자본생산성

이 높다는 점, 둘째, 업력은 정의와 측정이 명확해 지원기관 입장에서 선별 비용이 낮

고, 기업이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워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왜곡된 행태를 유발할 가

능성이 작다는 점 때문이다.  

 

49. 분석 결과,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26를 유지한 채 지원대상을 “매출액 기준27 중소

기업”에서 “업력 7년 이하 기업”으로 바꿀 경우, 지원자금이 자본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재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임금이 1.0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지원대상 선별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

장 효과가 가능함을 시사한다(표 5.1). 

                                       
26 2023년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기준으로, GDP의 약 1.35% 수준이다. 
27 데이터상의 중견·대기업의 수를 목표치로 하여 모형에서의 규모 기준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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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구체적으로 총생산 변화의 효과를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

의 총생산 변화는 ① 경제 전체에 주어진 생산요소 하에서 기업 간 생산요소 배분 

효율성의 변화, ② 총자본량의 변화, ③ 기업 진입·퇴출에 따른 노동투입의 변화로 

나눌 수 있다28 . 분해 결과, 업력 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효

과가 0.43%p로 총생산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정부 지원이 자본생산성

이 더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이동하면서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이 개선된 데 주로 

기인하며, 이 안에 피터팬 증후군 완화 효과(0.06%p)도 포함된다. 또한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총자본량 증가는 0.07%p의 성장 제고 효과를 가져온 반면, 저업력 기

업에 대한 지원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기업의 추가 진입이 발생해 0.05%p의 성

장 감소 효과도 함께 나타났다(그림 5.3).  

 

51. 피터팬 증후군은 정부 지원 기준선 부근의 일부 기업에서 나타나는 국지적 현상이 

지만, 이를 완화하면 경제 전반의 비효율이 줄어들며 성장에도 의미 있는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 3장의 실증분석에서 보았듯이 피터팬 증후군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기준선 

부근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군에 국한되어 기업 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개별 

기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 생산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앞선 시

뮬레이션 결과, 정부 지원 기준을 매출액 중심에서 업력 중심으로 전환해 기준선 인

근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할 경우 총생산이 0.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경제적 효과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준이 아니다(그림 5.3).  

 

규모기준에서 업력기준으로 변경시 예상효과 

[표 5.1] 매출액→업력 기준 변화시 총생산 및 임금 변화 [그림 5.3] 총생산 변화 분해 

 총생산 변화 임금 변화 

매출액 기준 
→ 업력 기준  

+0.45% +1.08% 

 

 

자료: 저자 계산 자료: 저자 계산 

  

                                       
28 자세한 분해 방법은 BOX 8에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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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효율화로 자본 처분 비용이 10% 하락하면 총생산이 0.227% 증가 
 

52. 한편, 구조조정 과정의 마찰·비용을 낮추는 제도 개선도 유의미한 성장 효과를 가

져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53. 이 분석을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비용이 발생하는 요소를 모형에 도입하고, 

이 과정이 원활해질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업 구조조정 시 발생하는 마

찰은 자본 이전 비용, 법·제도, 금융 관행, 이해관계자 조정 등 여러 요인에서 기인하

지만, 이 모두를 모형에서 일일이 구현하기는 어렵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복합적 

요인을 단순화하여,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을 처분할 때 조정비용adjustment cost
29

이 발생하는 구조를 모형에 설정하고, 이 조정비용 수준을 조절해 현실에서 관측되는 

한계기업 비중을 재현하였다. 이후 구조조정 절차가 원활해져 조정 비용이 낮아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따른 한계기업 축소와 자원배분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BOX 9 참조). 

 

54. 이러한 구조조정 비용은 경제 전반에 두 가지 유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첫째,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저생산성 기업에 생산요소가 과도하게 묶여 경제 내 

비효율성이 커진다. 둘째, 투자 이후 조정비용으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의 위험회피 성향을 자극해, 신규 투자가 위축되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55. 분석 결과, 자산 매각 및 구매자 매칭 효율화, 구조조정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구조조정 관련 비용을 낮출 경우 상당한 생산 제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형에서 조정비용을 10% 낮추어30  전반적인 구조조정 마찰 정도를 미국·일본과 유사

한 수준으로 완화하면, 총생산은 0.22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5.2). 이 중 

0.114%p는 자원배분 효율성 개선, 0.113%p는 투자 리스크 감소 및 자본투자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5.4). 또한 구조조정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3.22%에서 12.99%로 0.2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29 통상 기업의 구조조정은 자본의 매각 및 이전을 수반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지속해서 적자를 보

는 기업이 자본을 처분하는 과정을 지연시켜 한계기업을 존속시킨다. 
30  구체적으로는 한계기업이 1년 내 자본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조정비용을 기존 자본가치의 20%에서 2%p 

(=20%의 1/10) 낮추는, 즉 10% 수준의 구조조정 개선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이러한 감소폭은 World Bank 

Doing Business(2020)의 부실기업 회생·청산 제도 효율성 점수(Resolving Insolvency Score)에서 우리나라 (82.9)

를 미국(90.5) 또는 일본(90.2)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와 유사한 정도이다. 한편 조정비용의 초깃값 (20%)은 

Cooper and Haltiwanger(2006)를 참고하였다. 
31  한계기업 비중의 초깃값 13.22%는 코로나19 이전인 2010~2019년 한계기업 비중(value-search 기준)의 평균 

으로 설정하였다. 동 기간 한계기업 비중의 표준편차는 1.2%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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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비용을 낮출 경우의 예상효과 

[표 5.2] 자본 조정 비용 감소시 효과 [그림 5.4] 총생산 변화 분해 

 총 생산 변화 한계기업 비중 

자본조정 비용 
10%↓ 

+0.227% -0.23%p 

 

 

자료: 저자 계산 자료: 저자 계산 

 

56. 요약하면, 일반균형 모형 분석결과는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누구에게, 어떤 기준

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구조조정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총생산 0.4~0.7% 수

준의 상향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현행 제도의 핵심 문제는 지원의 ‘양’이 아니

라 대상 선별과 인센티브 구조에 있으며, 제도 설계를 개선할 경우 중소기업 부문

을 통한 성장·역동성 제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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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정책제언 
 

57. 국민경제에서의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부문은 생산성·스케

일업·역동성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는 여전히 크

고,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례는 제한적이며, 한계기업 정리가 지연되고 있다. 혁신 

투자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실질적 성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58. 그럼에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매출과 고용 확대, 폐업확률 감소 등 외형적 성장

과 생존 안정 측면에서 분명한 성과를 보여 왔다. 특히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제약을 완화하고, 단기적 성장과 고용 확대를 뒷받침한 점은 중요한 긍정적 

성과이다. 이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신생기업 지원의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시

사한다.  

 

59. 동시에, 실증분석·제도진단·모형분석을 종합하면, 현행 지원제도는 중소기업 부문

의 구조적 한계를 충분히 개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이를 

고착·강화했을 가능성도 드러난다. 생산성·수익성·투자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한계기업 확대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 피터팬 증후군, 구조조정 지연, 민간금융 

구축효과 등 여러 부작용이 관측된다. 이는 생산성과의 연관성이 낮은 매출 규모 

중심 기준,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지원·규제 문턱, 한계기업 퇴출 장치의 

미흡, 중복·분산된 지원사업 구조 등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혁신적 중소

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에는 상당한 개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본고의 분석은 지원의 ‘규모’가 아니라 지원을 어떤 기준과 인센티브 구조로 설계·운

영하는지가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에 향후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① 지원대상 선별기준 정교화 및 민간 역량 

활용, ② 성장친화적 제도 설계, ③ 원활한 구조조정체계 마련, ④ 모든 지원

사업을 포괄하는 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의 제도적 개편이 필요 
 

60. 본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성장·혁신·역동성 중

심’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61. 첫째, 선별기준을 정교화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매출·자산 등 단순 규

모 기준에 치우치지 말고 업력·생산성·혁신역량 등 질적 지표를 지원대상 선정의 핵

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업력은 생산성과의 연관성이 크고 행정적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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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이하며 조작 가능성이 낮아 유용한 보완 기준이 될 수 있다32 . 일정 기간 이상 

반복 지원을 받은 기업은 성장성과 혁신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연장하

고, 그렇지 않으면 관행적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신생·혁신기

업에 대해서는 기술사업역량 평가와 더불어 R&D 투자율, 특허·수출 실적 등 성과 

기반 지표를 병행하여 선별해 보다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심사·투자 역량을 활용하고 정부는 자금의 직접 공급자보다는 민간 참여를 촉진하

는 조정자·위험분담자로 역할을 점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33  이를 위해 벤처캐

피탈(VC),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혁신형 중소기업 투자에 적합한 민간 모험자

본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정성적 평가는 민간이 담당

하고 정책자금이 그 결과에 연계되는 민간투자연계형 프로그램(TIPS 등)을 더욱 고

도화할 필요가 있다. 

 

62. 둘째, 성장친화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임의 조정이 어려운 보완 지표(업력 등)를 병행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형 지원을 보강해야한다. 또한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는 후속 지원과 인센티브가 자

동 연계되도록 성과보상 메커니즘을 정교화해 성장·혁신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예컨대 연구개발 지원의 경우 미국의 SBIR제도34 와 같이 단계별 성과평가를 통

해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참고해, KOSBIR의 성과 중심 설계를 보완할 수 있

을 것이다. 나아가 단순한 자금지원을 넘어 수출, 인력, 판로개척, R&D, AI 전환 등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한 비금전적 지원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의 Accelerator, 미국 SBA의 중소기업 개발센터

(SBDC), 캐나다 산업기술지원(IRAP) 등은 경영 코칭, 기술 자문, 교육, 네트워킹 등 

비금전적 지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해외 사례

이다. 

 

63. 셋째,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퇴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기존

제도에 접근하는데 제약요인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회생 가능 기업은 조기에 

채무조정·사업재편을 통해 회복하고,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적시에 퇴출될 수 있도

록, ‘부실 조기 식별–자율조정–질서 있는 퇴출’이 원활히 수행되는 중소기업 맞춤형 

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여, 위험 신호가 표면화되기 전에 기업의 구조개선 또는 신사업 전

                                       
32 홍성철(2024)에 따르면 2024년 금융지원 분야 58개 사업중 업력을 특정한 지원사업은 3개에 불과하다. 
33 대표적 사례로 영국의 British Business Bank(BBB)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지 않고, 민간 금융

기관과 공동으로 성장잠재력 평가(Growth Potential Test)를 수행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리스크를 분

담한다. 
34 미국의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제도는 연방정부 R&D 예산의 일정 비율을 혁신형 중소기업

에 의무 배정하고, 단계별(Phase I→II→III) 성과평가를 통해 기술성과가 검증된 기업만 다음 단계로 진입하도

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상업화 단계(Phase III)에서는 정부자금 대신 민간투자로 연계되도록 유도하여, 기술개

발–상업화–시장진입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해 도입된 KOSBIR은 유사한 형태의 제도지

만, 단계별 평가 및 사업화 연계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다(김선우 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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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실이 심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참

여하는 제3자 구조조정기구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REVIC 등 민관협력 기반의 구조조정체계 35 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2025년 사전 자율구조조정pre-ARS,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등이 시범 도입36  되고 있는 만큼, 이를 보다 고도화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64. 넷째, 지원체계의 통합과 전략적 정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모든 정책기관과 정

책수단을 포괄하는 원스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정보제공(기업

마당·중소벤처24), 사업신청(부처·사업별 사이트), 지원이력 관리(SIMS) 등이 분리되

어 있어 기업은 필요한 지원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도 심사–집행–성과평

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37 . 이러한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면, 기

업은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고, 정부는 

전체 지원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38 . 나아가 최근 추진 중인 정부의 통합 플랫

폼 사업39 은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AI 

기반 추천·컨설팅 기능을 도입해 기업의 경영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최적의 

지원사업을 제안하고, 자산 매각·구매자 매칭 등 사업정리 및 재도전을 위한 기능도 

플랫폼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기관은 정책의 설계·집

행·평가에 있어 플랫폼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65.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과제는 ‘더 많이 지원할 것인가’가 아니라 ‘더 

잘 지원할 것인가’에 있다. 적절한 기준에 따라 유망 기업을 선별하고, 성장과 구조조

정을 뒷받침하는 제도·인센티브를 설계하며, 민간의 자금·정보·역량을 최대한 끌어들

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구성할 때, 중소기업 부문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 포용성을 뒷받침하는 진정한 핵심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5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는 지역 금융기관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부실징후기업의 사업재편과 채권조정을 

중재·조정하는 기구이며,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REVIC)는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한 지원기구로 

서 사업재편 계획 수립,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 회생을 지원한다. 
36  pre-ARS는 회생절차 개시 전 기업이 채권자와 자율조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기업이 영업을 지속하면서도 법원의 회생지원과 채권단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37 2025년 중소기업 지원정책 조사(IBK 경제연구소, 2025)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35.3%가 지원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개선 필요사항으로 38.5%가 ‘기업 맞춤형 정보제공 부족’을 꼽았다. 
38 예컨대 캐나다는 정부 출자 개발금융기관 BDC(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를 중심으로 민간 금융

기관·산업계가 협력하여 창업 자금, 성장자금, 컨설팅, 민간투자 매칭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OECD(2022)는 이를 공공–민간 협력형 금융지원 플랫폼의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39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하반기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분산된 서비스 기능을 통합·고도화하여 원스톱 사업신청, 맞춤형 추천 등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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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 우리나라 중소기업 범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및 총자산

(5,000억원 이하)이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된다. 기존(2015년 이전)에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지만, ① 업종간 형평성, ② 고용창출 

제약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15년부터 매출액 및 총자산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업종간 형

평성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의류,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종사자수에 따른 중소

기업 기준은 여타 자본집약적 산업에 비해 형평성 측면에서 불리하였다. 또한, 고용창출 

측면을 살펴보면, 일부 기업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파견직/계약직 근로자의 비중

을 늘리는 등 상시근로자 고용 수준을 기준 이하로 유지하려는 유인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른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매출액 및 총자산 기준으로 중소기업 판단 기

준을 개정하였다. 이후 물가상승, 업종별 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2025년 9월 최대 상한기준

을 기존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OECD는 통계적 목적에 따라 근로자수만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구분(1~9명: 영

세기업, 10~49명: 소기업, 50~249명: 중기업)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자국의 경제 상황, 

정책 목적 등에 따라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

은 업종별 매출액, 자본금, 근로자수 등으로 상이하나,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본고에서 ‘중소기업’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법적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다

만 필요에 따라 종사자수 기준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국내의 종사자 규모별 통계는 주로 

종사자 300인을 기준으로 구분하므로, 해당 통계를 이용할 때에는 300인 미만 기업을 중

소기업으로 사용했다. 국제 비교 시에는 OECD 분류를 적용하여 종사자 250인 미만(소상

공인 제외 시 10~249인)을 중소기업으로 사용했다.  

 

 

[그림 1] 규모기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표 1]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분류 기준 

 

국가 분류 기준 

일본 
자본금 3억엔 이하 혹은 종업원 300인 
이하(제조,건설,운수업) 등 

미국 
종업원 500명 이하(제조업), 매출액 650
만 달러 이하 (소매업) 등 

유럽 
종사자수 250명 이하 & 연매출액 5천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총액 4,300만 유로 
이하) 등 

영국 
종사자수 250명 이하, 연매출액 5,400만 
파운드 이하, 자산총액 2,700만 파운드 
이하 중 2개 이상 충족 등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자료: 각 국 정부 
 

매출액

총자산

3년평균매출액 기준

5,000억원

10조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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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평균매출액)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 기호 규모기준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전기장비 제조업 C28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6. 가구 제조업 C32 

7.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0억원 이하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14. 건설업 F 

15. 도매 및 소매업 G 

16.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17. 광업 B 

18. 담배 제조업 C12 

1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23. 기타 제품 제조업 C33 

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5. 수도업 E36 

26. 운수 및 창고업 H 

27. 정보통신업 J 

28.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N76 제외)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 S(S94 제외)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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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3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사례 

 

스타트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연간 180만 대(2023년)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화석연료 기반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고,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

업의 성장에도 기여하였다.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220여 개국에서 8백만 

개(2023년)의 숙소를 연결하며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스웨덴의 스포티파이는 음악을 ‘소유’에서 ‘스트리밍’으로 소비하는 방식을 정착

시켜 글로벌 음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였다. 우버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통해 긱Gig 근

로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를 확산시켜 약 780만 명(2024년)의 운전·배달 인력에게 소득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혁신적 중소기업이 변화를 주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고용·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등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혁신기업들의 성장에는 정부의 초기 지원정책이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미국 에너지부의 친환경차 개발자금(ATVM Loan Program)을 통한 저리 융자로 생산

설비를 확충하여 전기차 양산체제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었다. 퀄컴(Qualcomm)은 미국의 연

구개발 지원제도인 SBI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성장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창업 초기 SBIR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 받은 지원은 퀄컴이 CDMA 무선통신 표준을 주도하고 세계적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다. 
 

[표 1] 글로벌 중소기업 성장·혁신 사례 
 설립연도/국가 주요 사업 성과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테슬라(Tesla) 2003년/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 
연간 차량 인도대수 2만 대
(2013) → 180만 대(2023) 

자동차 전기차화 주도, 제조업 일자
리 창출, 지역 클러스터 형성 

에어비앤비 
(Airbnb) 

2008년/ 미국 숙박 공유 플랫폼 
220개국 800만 숙소,  
1억 명 이상 이용(2023) 

지역 관광산업 확장, 100만개 
일자리 창출, 호스트 가계소득 
증대 

스포티파이 
(Spotify) 

2006년/ 스웨덴 음악 스트리밍 
월간 이용자 5억 명,  
매출 100억달러(2024) 

스트리밍 소비 패러다임 전환, 
글로벌 음반산업 매출 회복 

우버(Uber) 2009년/ 미국 승차·배달 공유 플랫폼 

월간 이용자 1.3억 명, 
연 매출 372억 달러
(2023), 운전·배달 인력 
780만 명(2024) 

플랫폼경제 및 긱(Gig) 근로 
확산,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바이트댄스/ 
틱톡(TikTok) 

2012년/ 중국 AI 기반 콘텐츠 플랫폼 
이용자 5,500만 명
(2018) → 11.2억 명
(2023) 

크리에이터 경제 활성화, 1인 
미디어 창업 모델 확산 

스트라이프 
(Stripe) 

2010년/ 미국 온라인 결제 핀테크 

결제액 3,500억달러
(2020) → 1.4조 달러
(2024), 글로벌 점유율 
17% 

스타트업 글로벌 결제 접근성 
향상, 디지털 금융 인프라 확충 

 

자료: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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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4 기업통계등록부 (Statistical Business Registers) 

 

 기업통계등록부(SBR)는 국가데이터처가 국세청·4대 보험 등 행정자료를 통합해 구축한 전

수 기업·사업체 자료로, 2011년 이후 연간·분기·월간 시계열이 제공된다. 2018년부터는 중소

기업지원사업 항목이 추가되었다.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포함하되 식별정보, 업종·규모 분

류, 종사자 수, 설립·폐업·변동 이력 등을 시계열로 추적할 수 있어 중소기업 동태 분석에 

활용된다. 한편, 본고에서는 재무비율 산출을 위해 SBR을 NICE 기업재무제표 DB와 매칭했

다. 본 연구에서는 ① 중소기업 장기 현황 및 추이 분석을 위해 2011~2023년 연간 자료, 

② 정부 지원 효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2018~2023년 연간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1] 중소기업 지원 분야 

분야 세부 내용 

금융 

융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지원 

보증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 

보험 수출, 무역 보험을 지원 

기술 

기술개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과제 또는 공공기관·연구소·대학 등 다양한 

연구주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과제 자금 지원 

기술보호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및 기술임치 등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탈취·

모방 방지 비용을 지원 

기술사업화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보유 기술을 이전받아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거

나,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 

컨설팅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 

시설 활용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장비·장비 구축 및 활용을 지원 

시험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소재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을 지원 

인력 

고용유지 고용환경 제도적 개선 및 물리적 개선 등을 통한 근로자 복지 향상 및 고용유지를 지원 

인력양성 근로자 연수, 취업연계·맞춤형 전문인력 양성(훈련) 등을 지원 

인력유입 해외인력, 기술·전문인력, 전문연구인력 파견·채용 및 인건비 등을 지원 

수출 

수출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세무·회계 및 회계자문, 원산지관리, FTA컨설팅, 무역전문 등 수출과 관련한 각종 컨

설팅을 지원 

시험/인증 현지 시험·인허가, AEO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 등을 지원 

해외진출 
해외수출기업의 샘플·브랜드 관련 홍보 및 전시회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방한 등 해

외시장개척을 지원 

내수 
판로확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 확보 및 국내 홍보·판매를 위한 제작 지원, 브랜드·디자인 개발 등 판매확대를 

지원 

공공구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지원 

창업 

창업교육/ 
컨설팅 

창업교육·정보제공, 사업계획 수립·보완, 상권·입지·시장분석 등 창업 관련 컨설팅 및 멘토링을 지원 

창업사업화 
유망기술 및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이 시제품·상품 제작 등을 통해 아이템을 구체
화하고 외부 자원 확보를 지원 

재기지원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업전환 또는 실패 기업의 사업재기 등을 지원 

창업인프라 창업을 위한 사무공간, 시설 및 점포 입주 등 창업 관련 인프라를 지원 

경영 

교육/ 
컨설팅 

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HACCP 지원, 경영컨설팅 등 중소기업의 경영전략 지원 

시설/입지 기업 및 제조공간의 현대화를 위한 시설 구축·개선, 장비 설치 및 유지·수리, 인프라 보수 등을 지원 

운영경비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지원 

기업인증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각종 기업인증 
획득을 지원 

기타 종합지원 바우처사업, 패키지사업 등 사업영역 전반에 걸친 전 주기적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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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5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중소기업 정책이 단일 부처와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수립·집행된다. 미

국은 중소기업청(SBA)이 창업, 보증, 조달 등 전반의 지원정책을 총괄하며, 독일은 연방경

제기후보호부(BMWK)와 공공개발은행(KfW)이 협력하여 정책의 기획과 자금 집행을 분담한

다. 영국 또한 산업통상부(DBT)가 공공투자은행인 British Business Bank(BBB)를 통해 정책

금융을 수행한다. 

 

둘째, 금융지원은 주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보완형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직접 자금을 공급하기보다는 보증, 온-렌딩(on-lending), 벤처캐피탈 매칭(match funding) 

등 민간 금융기관과의 위험분담 구조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BBB는 민간 은행 및 

VC와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독일의 KfW는 민간은행의 대출 포

트폴리오에 자금을 공급해 시장의 신용평가 기능을 이용한다.  

 

셋째, 주요국은 중소기업 친화적인 구조조정·회생 제도를 운영한다. 미국은 2019년 

「Small Business Reorganization Act」를 통해 도입된 Subchapter V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대상 회생절차를 제공하며, 독일은 2021년 제정된 StaRUG 법을 통해 법원 개입 이전 단

계에서 채권자 협의를 가능하게 했다. 영국은 2020년 도입된 CIGA 제도를 통해 신속한 채

무조정 및 구조조정계획 승인 절차를 마련했고, 일본은 사업재생(ADR), 중소기업활성화 협

의회,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REVIC)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자율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표 1] 주요국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 

국가 주무/집행 체계 주요 지원수단 구조조정퇴출 

미국 
SBA(중소기업청): 연방정부 
소속 독립기관, 정책 기획·집
행 통합 

민간은행 대출 신용보증 (7(a), 504), 
SBDC·WBC 상담, 연방조달(8(a)) 

Chapter 11 + 소기업특례 (Subchapter V): 절차 간소화, 
소규모 기업 친화적 운영 

독일 
BMWK(경제기후보호부) 
정책 기획, KfW(연방 소유 
개발은행) 집행(온-렌딩) 

온-렌딩 정책금융, 금리·보증료 
우대, 혁신·R&D 지원 

Insolvenzordnung(일반회생) + StaRUG(예
방적 구조조정): 중소기업 조기재편 지원 

영국 
DBT(사업·무역부) 기획, 
BBB(정부 소유 개발은행) 집행, 
보증·VC 매칭 일원화 

Enterprise Capital Funds (VC 
매칭), 신용보증, Scale-up 지원 

CVA·Administration 전통적 절차 + CIGA 
2020(모라토리엄, Restructuring Plan) → 
SME 활용성 높음 

일본 
SMEA(경제산업성 산하 
중소기업청) 정책 수립, 
JFC·SMRJ 등 집행기관 분담 

JFC 직접대출, 신용보증협회 보증, 
경영컨설팅·디지털화 등 지원 

중소기업 활성화 협의회, 사업재생 ADR 등 
중소기업 친화적 구조조정 인프라 

 

자료: 각 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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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6 중소기업 지원기준 변경(규모 → 업력) 효과 분석을 위한 이질적 기업모형 

 

금융 마찰이 존재하는 기업의 생애 주기 내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Lucas(1978), Rosen(1982)의 Span of Control 모형에 금융 마찰과 동태적 자본 축

적을 포함하는 이질적 기업 모형(Heterogeneous Firm Model)을 사용하였다. 

 

(1) 생산 구조 

 

기업의 생산 함수는 다음과 같다. 
 

𝑓(𝑚, 𝑘, 𝑙) = 𝑚(𝑘𝜃𝑙1−𝜃)
𝜈
 

 

여기에서 𝑚은 개인의 경영 능력(managerial productivity)을 나타내고, 𝑘와 𝑙은 각각 해당 

기업이 동원하고 있는 자본과 노동의 양을 의미한다. 또한, 통상적인 Span of Control 모

형의 가정에 따라 기업의 Return to Scale 𝜈 < 1을 가정한다40. 

 

(2) 가계 

 

가계(개인)은 𝑂세 이후에 은퇴하고, 𝐷세에 사망한다. 은퇴자 가계의 최적화 문제는 다

음과 같다. 
 

𝑣𝑅(𝑎, 𝑗) = 𝑚𝑎𝑥
𝑐,𝑎′≥0

𝑙𝑜𝑔 (𝑐) + 𝛽 𝑣𝑅(𝑎′, 𝑗 + 1)    𝑓𝑜𝑟    𝑂 + 1 ≤ 𝑗 ≤ 𝐷 

𝑠. 𝑡.   𝑐 + 𝑎′ = (1 + (1 − 𝜏𝑘)𝑟)𝑎 

𝑣𝑅(𝐷 + 1) = 0  

 

𝑗는 개인의 연령, 𝑐는 소비, a는 개인의 자산 수준이다. 

 

은퇴 전 가계는 매 기 본인의 근로자/경영자 여부와 본인의 능력과 자본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소득을 얻고, 다음 기에 근로자가 될지 경영자가 될지를 결정한다. 근로자 가계

의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𝑣𝑤(𝑎, 𝑒, 𝑗, 𝑦 = 0, 𝑞) = 𝑚𝑎𝑥
𝑐,𝑎′≥0

𝑙𝑜𝑔(𝑐) + 𝛽𝐸[𝑚𝑎𝑥
𝑖=𝑤,𝑓

(𝐸[𝑣𝑖(𝑎′, 𝑒′, 𝑗 + 1, 𝑦′, 𝑞)|𝑒] + 𝜎𝑓𝑒𝜖𝑖)]  

𝑠. 𝑡.   𝑐 + 𝑎′ = (1 − 𝜏𝑙) ∗ 𝑤 ∗ 𝜂𝑗 ∗ 𝑒𝑥𝑝(𝑒) + (1 + (1 − 𝜏𝑘) ∗ 𝑟) ∗ 𝑎 
 

𝑦 는 기업의 업력, 𝑞 는 신생 기업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이전 창업 여부이고, 𝑒 는 

AR(1) process를 따르는 개인의 생산성, 𝜂𝑗는 연령에 의존하는 생산성, 𝜎𝑓𝑒𝜖𝑖는 기업 창업 

여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Taste Shock이다41. 

                                       
40 𝜈 ≥ 1일 경우 경영자의 능력이 가장 높은 단 하나의 기업에서 모든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기

업의 분포와 기업 간 동학을 분석하기 적절하지 않다. 
41 Taste Shock은 모형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우선 경영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시점, 그리고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는 시점에 자본의 수익성이 급상승하여 value function이 매우 non-convex한 특성을 가지므로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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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경영자가 되기로 선택을 한 후에는 매 기 Productivity Shock이 실현된 이후 중소기업

에 머무를 것인지 대기업에 진입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이 경우에도 약간의 

Taste Shock이 존재하게 된다42.  

 

𝑣𝑓(𝑎, 𝑒, 𝑗, 𝑦, 𝑞) = 𝐸[ max
𝑖=𝑏𝑓,𝑠𝑓

(𝑣𝑖(𝑎, 𝑒, 𝑗, 𝑦, 𝑞) + 𝜎𝑓𝑠𝜖𝑖)] 

 

중소기업 경영자의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𝑣𝑠𝑓 (𝑎, 𝑒, 𝑗, 𝑦, 𝑞) = max
𝑐,𝑎′≥0

log(𝑐) + 𝛽𝐸[max
𝑖=𝑤,𝑓

(𝐸[𝑣𝑖(𝑎′, 𝑒′, 𝑗 + 1, 𝑦′, 𝑞′)|𝑒] + 𝜎𝑓𝑥𝜖𝑖)] 

𝑠. 𝑡.    𝑐 + 𝑎′ = 𝜋(𝑎, 𝑒, 𝑗, 𝑦, 𝑞; 𝑤𝑠𝑓, 𝑟𝑠𝑓) + (1 + (1 − 𝜏𝑘)𝑟) ∗ 𝑎 

𝜋(𝑎, 𝑒, 𝑗, 𝑦, 𝑞; 𝑤𝑠𝑓, 𝑟𝑠𝑓) = 𝑚𝑎𝑥
𝑙,𝑘≤𝜆𝑎

𝑒𝑥𝑝(𝑒) ∗ 𝜂𝑗 ∗ (𝑘𝜃𝑙1−𝜃)
𝜈

− 𝑤𝑠𝑓(𝑦, 𝑞)𝑙 − (𝛿 + 𝑟𝑠𝑓(𝑦, 𝑞)) 𝑘 

𝑠. 𝑡.    𝑒𝑥𝑝(𝑒) ∗ 𝜂𝑗 ∗ (𝑘𝜃𝑙1−𝜃)
𝜈

≤ 𝑇 , 𝑦′ = {
𝑦 + 1    𝑖 = 𝑓, 𝑦 < 𝑌 
𝑦            𝑖 = 𝑓, 𝑦 = 𝑌 
0            𝑖 = 𝑤              

 

 

즉, 경영자가 될 경우 임금을 받는 대신 본인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생산한 후 임

금과 이자율을 차감한 만큼을 소득으로 얻는다. 이때, Buera and Shin(2011)을 따라, 경영

자가 될 경우, 개인이 생산에 동원할 수 있는 총자본의 양은 본인의 자산 𝑎에 일정량의 

레버리지 상한 𝜆를 곱한 값으로 결정되고, 생산성에 비해 자산이 적을 경우 과소 투입이 

발생하여 자원의 오배분(misallocation)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 경영자는 더 낮은 임금과 이자율 𝑤𝑠𝑓, 𝑟𝑠𝑓을 적용받지만, 이러한 지원을 

받는 대신 생산량에 상한 𝑇가 존재하고, 업력 상한조건(𝑌)과 이전 창업 여부 기준(𝑞 )을 

만족할 경우에만 지원을 받게 된다. 
 

대기업 경영자의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𝑣𝑏𝑓 (𝑎, 𝑒, 𝑗, 𝑦, 𝑞) = max
𝑐,𝑎′≥0

log(𝑐) + 𝛽𝐸[max
𝑖=𝑤,𝑓

(𝐸[𝑣𝑖(𝑎′, 𝑒′, 𝑗 + 1, 𝑦′, 𝑞′)|𝑒] + 𝜎𝑓𝑥𝜖𝑖)] 

𝑠. 𝑡.    𝑐 + 𝑎′ = 𝜋(𝑎, 𝑒, 𝑗; 𝑤, 𝑟) + (1 + (1 − 𝜏𝑘)𝑟)𝑎 

𝜋(𝑎, 𝑒, 𝑗; 𝑤, 𝑟) = 𝑚𝑎𝑥
𝑙,𝑘≤𝜆𝑎

𝑒𝑥𝑝(𝑒) ∗ 𝜂𝑗 ∗ (𝑘𝜃𝑙1−𝜃)
𝜈

− 𝑤𝑙 − (𝛿 + 𝑟)𝑘 

𝑠. 𝑡.    𝑒𝑥𝑝(𝑒) ∗ 𝜂𝑗 ∗ (𝑘𝜃𝑙1−𝜃)
𝜈

> 𝑇 , 𝑦′ = {
𝑦 + 1    𝑖 = 𝑓, 𝑦 < 𝑌 
𝑦            𝑖 = 𝑓, 𝑦 = 𝑌 
0            𝑖 = 𝑤              

 

                                       
Shock 없이는 모형을 푸는 것이 매우 힘들어진다(Iskhakov et al., 2017). 또한, 데이터상에서 기업은 창업한 첫
해에 폐업하는 비율이 이후보다 매우 높은데 모형 상에서 Taste Shock을 통해 잘못 진입한 기업이 이후에 바
로 폐업하게 되므로 Taste Shock의 크기를 통해 첫 해의 폐업 비율을 재현할 수 있다. 

42 이때의 Taste Shock은 순수하게 계산 용도로만 도입되었으므로 매우 작은 숫자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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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기업 경영자는 시장 임금과 이자율 𝑤, 𝑟을 적용받지만, 생산량에 상한이 없다. 따

라서 최적 생산량이 𝑇보다 매우 높은 수준일 경우 경영자는 더 높은 임금과 이자율을 

감수하고서라도 중소기업 기준 𝑇를 넘어 대기업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4) 균형 

 

균제 균형은 주어진 임금과 이자율 하에서 경영자 가구들의 노동 수요와 근로자 가구

의 노동 공급, 경영자 가구들의 자본 수요와 전체 자본 공급이 같아지는 것으로 정의된

다. 정부의 예산 제약식은 기업에 대한 지원금의 총합과 세금의 총합이 같아지도록 정의

된다. 

 

(5) 중소기업 지원 제도 효과 분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본 투입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며, 재원은 자본소득세

로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규모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정하면, 중소기업 기준 𝑇를 초

과하는 기업에서 그 이하인 기업으로 자원이 배분된다. 업력기준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업력 𝑌를 초과한 기업에서 이하인 기업으로 자원이 배분된다.  

 

지원기준 변경(규모기준 → 업력기준)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제의 비교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우선, 업력에 대한 고려 없이 순수한 규모 기준 지원의 경제를 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 𝑇 가 대기업의 수를 맞추도록 설정하고, 지원 수준은 실질 이자율을 

1.34%p 지원해주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설정한다43. 그 후, 규모 기준의 지원을 없애고, 

업력 기준의 지원(업력 7년 이하의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했을 때 일반 균형에서의 

변화를 살펴본다. 
 

 

 

 

  

                                       
43 이는 모형 내 총생산의 1.35% 정도로, 정부 예산상의 중소기업 지원규모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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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7 이질적 기업모형 내 모수의 설정 

 

모형 내에서 정책 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모수는 생산성의 지속성 𝜌와 

금융 제약의 수준(레버리지 상한) 𝜆이다. 생산성의 지속성 모수가 높을수록 신규 진입 

없이도 기존 기업들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높기 때문에 장기 균형에서 충분한 자본 축

적을 거친―자본의 제약을 적게 받는―오래된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금융 제약

의 수준이 낮을수록 기업들이 높은 레버리지를 통해 빠르게 자본을 축적해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빠르게 수렴하게 되어 자원의 오배분을 줄이게 된다. 따라서 𝜌와 𝜆가 높을수록 

경제 내에 자원의 오배분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기업 지원제도가 경제의 효율성을 개

선할 여지도 줄어들게 된다. 

 

이 두 모수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업력별 생존율(𝝆가 클수록 높음)과 업력별 투입 대비 

산출(𝝀가 높을수록 업력에 의해 과소 투입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빨라져 빠르게 감소함)

을 맞추도록 설정되었다. 그 외의 모수들은 우리나라의 기업 분포와 대기업 비중, 투입 

대비 생산이 수렴하는 수준 등을 맞추도록 설정되었다. 

 

위 모수들을 포함한 모형 내의 모수들은 다음 통계들을 맞추도록 설정되었다 

 

 

 

 

[표1] 모수의 값과 목표치 

모수 값 목표치 

𝜌 (Persistency of Productivity) 0.988 업력별 기업 비중 

σ (Productivity Std. Dev) 0.08186 대기업 생산 비중, 기업 수, 기업 생산 분포, 임금 불평등  

𝜆 (Maximum Leverage) 5 생산 / 투입의 업력별 감소 속도, 통상적인 수준 

𝜈 (Span of Control) 0.85 생산 / 투입의 수렴 수준, 통상적인 수준 

𝜃 (Cobb-Douglas Parameter) 0.3 노동 소득 분배율 (임금 / 생산) = 0.6 

𝛿 (Depreciation Rate) 0.066 통상적인 수준 

𝛽 (Discount Factor) 0.912 시장 이자율 = 4% 

𝜎𝑓𝑒 (Firm Entry Taste Shock) 0.05 업력별 기업 비중 

𝜎𝑓𝑠 (Firm Size Taste Shock) 0.01 통상적인 작은 숫자 

𝜎𝑓𝑥 (Firm Exit Taste Shock) 0.01 통상적인 작은 숫자 

𝑇 (SME Threshold) exp(7.3) 대기업, 중견기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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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수들에 의해 모형 상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그림1] 모형과 데이터의 생산 분포 비교 [그림2] 업력별 기업 비중 

 
 

자료: SBR, NICE기업평가, 자체 시산 

 

 

 

 

 

 

 

 

 
 

[표2] 모형 결과 및 데이터 비교 

목표치 모형 데이터 

업력별 기업 비중 그림 2 참조 그림 2 참조, 기업 생멸 행정 통계 

업력에 따른 투입 대비 생산 본문 그림 5.2 참조 본문 그림 5.2 참조, SBR + NICE 데이터 

중견, 대기업의 생산 비중 0.5619 0.5~0.53 (기업 경영 분석) 

기업 생산 지니 계수 0.7916 0.83 (SBR + NICE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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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8 중소기업 지원기준 변경(규모 → 업력) 효과 분해 방법 

 

본문의 중소기업 지원기준을 규모기준에서 업력기준으로 변경시 발생하는 GDP 증가

분을 ①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② 총자본량 변화, ③ 기업 진입/퇴출, ④ 피터팬 증후군 

개선 등의 효과로 분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취하였다. 

 

(1)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의 기여분 

 

먼저, 최적 생산량은 경영자, 노동자 분포와 총 자본량이 주어진 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의 해로 정의된다. 
 

𝑌∗(𝜓𝑚, 𝐿, 𝐾) = max
𝑙(𝑚),𝑘(𝑚)

∫ 𝑚(𝑘(𝑚)𝜃𝑙(𝑚)1−𝜃)
𝜈

𝑑𝜓𝑚 

𝑠. 𝑡.    ∫ 𝑘(𝑚)𝑑𝜓𝑚 = 𝐾,    ∫ 𝑙(𝑚)𝑑𝜓𝑚 = 𝐿 

 

각 생산 요소의 한계생산성이 모든 경영자에게 같아질 때 최적이 되며 해는 다음과 같다. 

 

𝑘∗(𝑚) =
𝑚

1
1−𝜈

∫ 𝑚
1

1−𝜈 𝑑𝜓𝑚

𝐾,    𝑙∗(𝑚) =
𝑚

1
1−𝜈

∫ 𝑚
1

1−𝜈𝑑𝜓𝑚

𝐿 

𝑌∗(𝜓𝑚, 𝐿, 𝐾) = (∫ 𝑚
1

1−𝜈𝑑𝜓𝑚)
1−𝜈

(𝐾𝜃𝐿1−𝜃)
𝜈
 

 

자원의 오배분의 크기는 균형 생산량과 최적 생산량의 차이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𝑀𝐿(𝐼) = log 𝑌𝐸𝑞(𝐼) − log 𝑌∗(𝜓𝑚(𝐼), 𝐿(𝐼), 𝐾(𝐼)) 

 

𝑌𝐸𝑞(𝐼)는 제도 𝐼하에서의 균형 생산량이고, 𝑀𝐿(𝐼)는 제도 𝐼하에서의 자원의 오배분의 크

기이다. 

 

따라서, 본문 그림 5.3의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의 기여분은 각 중소기업 지원제도 하

에서의 자원 오배분의 크기의 차이로 정의한다. 

 

𝑀𝐿𝐶(𝐼1, 𝐼2) = 𝑀𝐿(𝐼1) − 𝑀𝐿(𝐼2) 

 

𝑀𝐿𝐶(𝐼1, 𝐼2)는 제도 𝐼1과 𝐼2의 총생산 차이에 자원의 오배분의 차이가 미치는 기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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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자본 변화의 기여분 

 

총자본 변화의 기여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𝐶𝑆𝐶(𝐼1, 𝐼2) = 𝑙𝑜𝑔 𝑌∗(𝜓𝑚
̅̅ ̅̅ , 𝐿̅, 𝐾(𝐼1)) − 𝑙𝑜𝑔 𝑌∗(𝜓𝑚

̅̅ ̅̅ , 𝐿̅, 𝐾(𝐼2)) 

 

이는 각 제도 하의 균형에서 총 자본량의 변화에 의한 최적 생산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3) 경영자, 노동자 분포 변화의 기여분 : 기업 진입/퇴출 효과 

 

경영자, 노동자 분포 변화의 기여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𝐹𝐸𝐶(𝐼1, 𝐼2) = 𝑙𝑜𝑔 𝑌∗(𝜓𝑚(𝐼1) , 𝐿(𝐼1), 𝐾) − 𝑙𝑜𝑔 𝑌∗(𝜓𝑚(𝐼2) , 𝐿(𝐼2), 𝐾) 

 

즉, 각 지원제도 하에서 총자본이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균형에서 가계들의 경영자, 노동

자 분포 변화에 의한 최적 생산량 변화의 기여분이다. 가계의 능력 분포는 균제 균형 하에

서 고정되어 있으므로 경영자를 선택하는 가계가 늘어날수록 노동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를 선택하는 가계가 지나치게 적거나 많을 경우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 

 

위 세 기여분을 합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각 제도하에서의 균형 생산량 변화와 같아짐

을 보일 수 있다. 

 

𝑙𝑜𝑔 𝑌𝐸𝑞(𝐼1) − 𝑙𝑜𝑔 𝑌𝐸𝑞(𝐼2) = 𝑀𝐿𝐶(𝐼1, 𝐼2) + 𝐹𝐸𝐶(𝐼1, 𝐼2) + 𝐶𝑆𝐶(𝐼1, 𝐼2) 

 

(4) 피터팬 증후군의 효과 분해 

 

지원제도 변화에 의한 총생산량의 변화는 위와 같이 각 기여분의 합이 총생산 변화와 

같아지도록 분해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피터팬 증후군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피터팬 증후군의 효과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

원기준 자체에 영향을 받아 과소 생산하는 기업들에 의해 발생하는 자원의 오배분을 추

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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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① 모든 기업이 최적 생산량에서 벗어나 있고, 한 기업에서 투입을 늘리면 다

른 기업에서 감소해야 하므로, 이때 어느 기업에서 자원을 가져가는지에 따라 측정된 효

과가 달라진다. ②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기업의 동태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 기준선에 걸려있는 기업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기

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44. 

 

본 보고서에서 동태적 선택 변화로 발생하는 피터팬 증후군의 효과는 기준선 근처에

서 기업의 성장률이 감소한다는 점만을 반영하여, 피터팬 증후군에 의한 자원 오배분의 

정량적인 크기는 균제 균형에서 지원기준에 걸려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추정하기로 한

다. 구체적으로, 개별 기업이 대기업이 됐을 때 경제 내에서의 생산량 변화 계산은 다음

과 같은 식으로 이루어진다. 

 

𝑆𝑀(𝑎, 𝑒) = 𝑦𝑏𝑖𝑔(𝑎, 𝑒) − 𝑦𝑠𝑚𝑎𝑙𝑙(𝑎, 𝑒) − 

𝑤∗ (𝑙𝑏𝑖𝑔(𝑎, 𝑒) − 𝑙𝑠𝑚𝑎𝑙𝑙(𝑎, 𝑒)) − (𝑟 + 𝛿) ∗ (𝑘𝑏𝑖𝑔(𝑎, 𝑒) − 𝑘𝑠𝑚𝑎𝑙𝑙(𝑎, 𝑒)) 

 

여기서 𝑦𝑠𝑖𝑧𝑒 , 𝑘𝑠𝑖𝑧𝑒, 𝑙𝑠𝑖𝑧𝑒(𝑠𝑖𝑧𝑒 =  𝑏𝑖𝑔 𝑜𝑟 𝑠𝑚𝑎𝑙𝑙)는 각각 해당 경영자가 대기업 경영자가 됐을 

때와 중소기업 경영자가 됐을 경우의 생산량, 자본 투입, 노동 투입이다. 따라서 위 식은 

해당 경영자가 중소기업 경영자가 아니라 대기업 경영자가 됐을 경우 생산 증가분에서 

이때 추가적인 생산 요소 투입에 대한 시장 가격을 제한 것이다45. 

 

따라서, 피터팬 증후군에 의한 생산 감소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𝑃𝑒𝑡𝑒𝑟𝑝𝑎𝑛𝐿𝑜𝑠𝑠 = ∫ 𝑆𝑀(𝑎, 𝑒) ∗ 𝐼𝑦𝑠𝑚𝑎𝑙𝑙(𝑎,𝑒)=𝑇𝑑𝜓𝑠𝑚𝑎𝑙𝑙 

 

 

                                       
44  중소기업 기준선에 근접해 있을 때 중소기업 지원기준을 넘어가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 자산이 늘어나

도 생산을 더 이상 늘리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자산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선에 근접한 경영자들의 자산 축적을 저해시킨다. 
45 기업이 생산을 늘릴 때 시장에서 추가적인 생산 요소를 조달한다고 하면 해당 생산 요소에 대한 시장 가격을 지

불해야 할 것이고, 이때 시장 가격은 시장 내에 존재하는 금융 제약하에 있지 않은 대기업의 해당 생산 요소에 

대한 한계생산성과 동일하다. 즉, 위 식은 금융 제약하에 있지 않은 대기업에서 자원을 가져와 중소기업 기준선

에 있는 기업들의 투입을 늘렸을 때의 생산 변화 효과를 의미한다. 금융 제약 하에 있는 기업들은 실질 이자율

의 작은 변화에 대해 투입량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실제로 중소기업 기준에 걸려있는 기업이 생산 요소의 투

입을 늘리게 된다면 제약에 걸려있지 않은 기업들로부터 생산 요소를 조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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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9 구조조정 효율화 효과 분석을 위한 이질적 기업모형 

 

모형의 기본적인 생산 구조는 BOX 6의 이질적 기업 모형과 동일하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을 원활하게 해 주었을 경우 경제의 생산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자본조정 비용을 모형에 도입하였다. 

 

(1) 기업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일단 투자된 자본을 나중에 줄일 때 조정 비용이 든다고 가정46

함으로써 본 모형에서는 기업이 지속적인 적자를 보는 상황을 구현할 수 있다. 구체적으

로 조정 비용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𝜓(𝑘, 𝑘′) = 𝑝𝑠(𝑘 − 𝑘′) (
𝑘 − 𝑘′

𝑘
)

0.5

𝐼(𝑘′ ≤ 𝑘) 

 

즉, 자본의 조정 비용은 한 번에 많은 양의 자본을 조정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또

한, 다음 기의 자본량이 이번 기의 자본량보다 더 적게 되는 즉, 자본을 처분하는 상황에

서만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조정 비용을 도입할 경우, 기업의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 자본량이 상태 변수

로 도입되어야 하므로 계산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BOX 6과 같은 생애 주기, 창

업과 폐업, 중소기업 구분과 같은 요소들은 본 모형에서는 모두 배제한다. 

 

기업의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𝑣𝑓(𝑎, 𝑘, 𝑒, 𝜖) = 𝑚𝑎𝑥
𝑐,𝑎′≥0,𝜆𝜙𝑎′≥𝑘′≥0

𝑢𝑓(𝑐) + 𝛽𝐸[𝑣𝑓(𝑎′, 𝑘′, 𝑒′, 𝜖′)|𝑒] 

𝑠. 𝑡.    𝑐 + 𝑎′ − 𝑘′ + 𝜓((1 − 𝛿)𝑘, 𝑘′) = (1 + 𝑟 − 𝜇)(𝑎 − 𝑘) + 

(1 − 𝛿)𝑘 + 𝑌∗(𝑒, 𝜖, 𝑘) − 𝑤𝑙∗(𝑒, 𝜖, 𝑘) 

𝑌(𝑒, 𝜖, 𝑘, 𝑙) = 𝑒𝑥𝑝(𝑒 + 𝜖 + 𝑆) (𝑘𝜃𝑙1−𝜃)
𝜈
 

 

BOX 6의 생산 구조와 달리, 매 기 기업은 이전 기에 결정한 자본량에 기반하여 최적 

생산(𝑌∗)을 결정하고, 자본을 이전 기보다 줄이기 위해서는 조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BOX 6과 같이 매 기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은 기업의 순 자산 규모 𝑎에 의해 

제한을 받고, 각 기업가는 본인 자산의 일정 비율(𝜙 )만큼을 기업의 자산으로, 나머지는 

개인 자산으로 배분한다고 가정한다47. 

                                       
46  기업이 생산 요소의 투입을 마찰 없이 조정할 수 있을 경우,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생산 함수 하에서 생산 

요소의 투입을 줄이면 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47 BOX 6의 모형과 달리, 본 모형에서는 부정적인 생산성 충격 하에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기업이 파산하여 소비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장치로서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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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6의 모형과 다르게 본 모형에는 일시적 생산성 충격 𝜖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였는 

데, 이는 모형 내에서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비율과 한계 기업의 비율을 재

현하기 위함이다48. 또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없는 본 모형에서 BOX 6 모형의 경영자/

근로자 선택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생산성이 근로자보다 체계적으로 

더 높아야 하므로 고정된 수준의 능력 조정인자(ability shifter) 𝑆를 도입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생산성 충격과 자본 조정 비용으로 인해 기업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채무 미상환액이 이자율 스프레드 𝜇에 반영되

도록 설정하였다. 

 

(2) 가계 

 

가계는 다음과 같은 표준적인 Aiyagari 모형에 의해 저축을 결정하게 된다. 

 

𝑣ℎ(𝑎, 𝑒) = 𝑚𝑎𝑥
𝑐,𝑎′≥0

𝑢ℎ(𝑐) + 𝛽𝐸[𝑣ℎ(𝑎′, 𝑒′)|𝑒] 

𝑠. 𝑡.    𝑐 + 𝑎′ = (1 + 𝑟 − 𝜇)𝑎 + 𝑤 ∗ 𝑒𝑥𝑝 (𝑒) 

 

다만, 기업의 채무 불이행에 의해 평균적으로 spread 𝜇만큼 자산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점을 반영하였다. 

 

(3) 구조조정 효율화 효과 분석 

 

자본조정 비용(𝑝𝑠 )의 감소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기업의 투자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𝑝𝑠가 감소할 때,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생산

이 증가하게 된다. 

 

① 직접적인 채널로, 자본조정 비용이 존재할 경우 기업이 지속적인 부정적 생산성 충

격을 받았을 때 경제 내 생산 요소를 다른 기업으로 이전하는 속도가 줄어들게 된

다. 그 결과, 생산성에 비해 생산 요소를 과도하게 투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본

조정 비용이 높을수록 경제 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지게 된다. 

 

 

 

 

 

                                       
48 기업이 부정적인 지속적 충격을 받을 경우 자본 조정 비용의 존재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적자 혹은 이자 비용보다 

영업 이익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지만, 일시적 충격을 받을 경우에는 일시적인 적자만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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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접적인 채널로서, 자본조정 비용이 존재할 경우 기업의 투자 규모가 증가할수록 

기업은 더 많은 리스크에 노출하게 된다. 즉, 기업이 약간이라도 위험회피적(risk 

averse)일 경우 공격적인 투자를 한 뒤 부정적인 생산성 충격을 받았을 때 투자금

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기업은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를 줄이게 된다. 이에 따라, 기

업의 자본 조정 비용이 줄어들수록 투자가 회수 가능해지므로 전체적인 투자를 증

가시키게 된다. 

 

(4) 모형의 모수 설정 

 

모형의 모수들은 다음 통계들을 맞추도록 설정되었다. 특히, 일시적 충격의 표준편차 

(σϵ)와 자본조정 비용(𝒑𝒔)은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 전체와 한계기업 비중을 맞추도

록 설정하였다. 

[표 1] 모수의 값과 목표치 

 

모수 값 목표치 

𝜌 (Persistency of Productivity) 0.97 기업 생산 지니와 한계기업 비중 

𝜎 (Productivity Std. Dev) 0.08 기업 생산 지니와 한계기업 비중 

σϵ (Transitory shock Std. Dev) 0.3 이자보상배율 1 미만49인 기업의 비율=0.463 

𝜆 (Maximum Leverage) 5 BOX 7과 동일, 통상적인 수준 

𝜈 (Span of Control) 0.85 BOX 7과 동일, 통상적인 수준 

𝜃 (Cobb-Douglas Parameter) 0.3 BOX 7과 동일, 노동 소득 분배율 (임금 / 생산) = 0.6 

𝛿 (Depreciation Rate) 0.066 BOX 7과 동일, 통상적인 수준 

𝛽 (Discount Factor) 0.96 시장 이자율 = 2% 

𝜎𝑓  (Firm relative risk aversion) 0.2 실증적인 기업의 risk aversion estimate의 최저치 

𝜎ℎ (Household relative risk aversion) 1.4 기업의 자기자본비율=45.2% 

𝑆 (Productivity Shifter) 1.34 BOX 7의 기업가 선택 threshold 

𝑝𝑠 (Capital Adjustment Cost) 0.2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의 비율=0.132 

 

 

 

 

  

                                       
49 𝑌 − 𝑤𝑙 − 𝛿𝑘 − 𝜓((1 − 𝛿)𝑘, 𝑘′)) < (𝑟 + 0.02)𝑘, 모형의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이지만 현실에서 이자보상배율의 평

가는 명목이자율 기준이므로 인플레이션율 2%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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